주택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품질보증체계 구축방안(Issues and policies of the housing warranty system for consumer protection) by 배순석 et al.
주택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품질보증체계 구축방안
Issues and Policies of the Housing Warranty System
 for Consumer Protection
국토연 2005-5 ․ 주택소비자보호를 위한 주택품질보증체계 구축방안
글쓴이․배순석, 천현숙, 김승종 / 발행자․이규방 / 발행처․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05년 12월 26일 / 발행․2005년 12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431-712)
전화․031-380-0426(출판팀) 031-380-0114(대표) / 팩스․031-380-0474
값․6,000원 / ISBN․89-8182-384-7
http://www.krihs.re.kr
Ⓒ2005,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국토연 2005­5
주택소비자보호를 위한 주택품질보증체계 구축방안
Issues and Policies of the Housing Warranty System 
for Consumer Protection
•
배순석․천현숙․김승종
연 구 진
연구책임 배순석 선임연구위원
연구반 천현숙 책임연구원
김승종 연구원
외부연구진 문태현 한국소비자보호원 주택공산품팀장
연구심의위원 윤주현 선임연구위원 (주심)
신정철 선임연구위원
손경환 토지주택연구실장
유재윤 건설경제연구팀장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반석내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사무관
연구협의(자문)위원 강현규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김병준 삼성화재 프로젝트개발팀 과장
김선숙 서울대 건축환경연구실 박사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문봉기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원부 과장
문태현 한국소비자보호원 주택공산품팀장
반석내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사무관
백특종 대한주택보증 경영전략팀 과장
서정렬 알투코리아 대표이사
이성복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박사
이준호 GS건설 CS기획팀 과장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주택은 일반 소비자들이 평생소득의 상당한 부분을 투자하는 매우 고가의 상
품이다. 따라서 주택품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들은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 할 
수도 있게 된다. 특히, 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하자가 사업자 측의 
잘못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의 사용상 잘못에 의한 것인지의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하자 보수 또는 보상을 받으려고 해도 주택사업자가 폐업 또
는 도산을 한 경우도 있게 되어 주택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주택품질보증체계
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택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주택품질보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택품질보증의 제도적 한계를 분석하였고, 주택하자
실태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 프
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주택품질보증제도가 우리나라 주택품질보증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주택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
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주택품질보증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본 연구가 지향하였던 큰 원
칙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주택소비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충분히 보호할 수 
ⅱ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새로운 품질보증체계는 효율적이고 가능한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주택품질보증관련 규제를 유지하는 것을 전
제로 기존 제도상의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기존 법령에서 정한 수
준 이상의 주택품질보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약정품질보증의 활성화방안을 제
시하였다. 
기존 법정품질보증과 관련하여서는 하자가 과다하게 많이 발생하여 소비자 피
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붕 및 방수 등 일부 공종에 대한 보증기간 연장을 건의하
였고, 주택하자판정 전문기구의 설치, 하자보수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마련, 보
수보증금제도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약정품질보증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 가능한데 하나는 각 주택사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직접 품질보증 약정을 맺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주택품질보증기
구를 설립하여 소비자들을 위해 주택사업자의 하자보수(담보)책임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성화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러나 소비자보호 차원에서는 주택품질보증기구의 
설립이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였으며 외국사례 등을 참고하여 주택품질보
증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결과가 앞으로 주택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품질보증체
계의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짧은 연구기간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연구를 수행한 배순석 선임연구위원, 천현숙 책임연구원, 김승종 연구원의 노고
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05년 6월
국토연구원장 이 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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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문
주택품질보증이란 주택건설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자신이 건설 또는 판매한 주
택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행하는 주택 품질에 대한 약속 또는 
법적 책임으로 품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의거 수리, 교환, 환급 등 보상
을 하게 되는 책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책임을 민법 등 여러 법에서 규
정하고 있는데, 특히 주택법에서는 하자보수책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
동주택의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 의해 우리나라의 주택품질보증은 나름대로 효과를 거두
고 있지만, 기존의 주택품질보증체계는 미흡한 점이 많아 소비자에게 심대한 피
해를 입힐 수도 있다. 또한 최근에는 주택의 손괴된 부분의 보수에 대한 보증 뿐 
아니라 주요 주택 성능에 대한 보증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품질보증 내용 및 
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주택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 주택법 등 법적 규제에 의한 하자보수
책임 이행방식을 일부 개선하여 당분간 유지하도록 하되, 기존 하자보수(담보)책
임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품질보증 대상 및 보증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친
화적인 품질보증방식, 즉 주택사업자와 소비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
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ⅳ새로운 품질보증체계 구축방안의 일환으로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와 같은 주
택품질보증기구의 설립을 제안하였는데 주택품질보증기구는 소비자와 주택사업
자의 사이를 잇는 매개체로서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구가 설립될 경우 보수(또는 보상)를 위한 비
용이 대부분 담보될 수 있는 보증보험이 시행되어야 하며, 품질보증 기준과 대상
에 있어서도 현재의 법적 기준보다는 높은 수준의 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주택품질보증기구를 통한 보증과 더불어 개별사업자와 소
비자간의 별도의 약정에 의한 품질보증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비자 주권찾기
와 이를 위한 정부의 간접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여러 선행연구들이 참고가 되었는데 특히 귀중한 
하자관련 자료들이 담겨있는 주택산업연구원의 보고서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자료를 분석하여 제공하여 주신 문태현박사, 귀중한 자
료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대한주택보증의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또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심회, 협의회를 통해 유용한 조언을 해주신 여러분
들께도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6개월의 짧은 연구기간 동안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천현숙 책임연구원과 김승종 연구원에게 깊
은 감사를 드린다.
2005년 6월
배순석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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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제1장 연구의 개요
주택은 고가의 자산이면서 거주자의 안전과 건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주택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의 품질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기존의 주택품질보증 관련 제도를 평가
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시하되, 기존 하자보수책임제도의 개선대책을 제시하
고 더불어 주택소비자를 보다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품질보증
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소비자보호와 주택품질보증
에 관한 이론과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주택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두 차례의 연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외
국의 주택품질보증제도에 관한 제도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품질보증의 범위는 주택의 거래시점에 있어서의 품
질보증과 거래 후의 보증책임에 관한 것이다. 
제2장 주택소비자 문제와 주택품질보증의 의의
주택 소비자 문제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힘의 불균형, 사업자가 지배하는 시장
ⅵ구조, 주택건축기술의 한계 등에 기인한다. 특히 최근 들어 주택소비자문제가 더
욱 부각되는 이유는 소득증가로 생활의 질이 중요시되면서 주택상품의 질에 대
한 관심이 높아졌고, 사회전체적으로 소비자주권에 대한 사회의식이 발달하였다
는 점에도 기인한다. 주택품질보증은 일반적으로 주택건설업자 또는 분양업자가 
소비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품질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주
택의 품질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보수, 환급, 배상하는 것을 포함한다. 
주택품질보증은 법정품질보증과 약정품질보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정 품질보
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품질보증이며 약정품질보증은 계약 상 책임
에 의한 보증이다.
제3장 주택품질보증 관련 제도 현황
주택품질보증 관련법은 일반법과 개별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법으로
는 품질보증 관련법으로는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 민법 등이 있고,  개별법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주택법 등이 있다. 
기존 주택품질보증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하자보수 책임제도는 주
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주택법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을 규정하고 있
으며 주택법시행령에서는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 하자보수의 
범위와 책임기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자보수책임기간은 주요시설은 2년 
이상 그 외의 시설인 경우는 1년 이상으로 하며 내력구조부는 5년과 10년으로 
보수기간을 정하고 있다.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이 사업주체나 건축주에 대해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이
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수를 요구한 하자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는 사업주체
가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나 건축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기
술공단 등에 하자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을 경우 
ⅶ한국소비자보호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단계로는 재판을 거치게 된
다. 한편 이러한 하자보수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증금제도가 운영
되고 있다. 즉 총 공사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4장 주택품질보증 관련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소비자 피해의 주요 실태는 주로 대한주택보증의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사고 통계를 기초로 한 공종별 하자발생건수는 지붕 및 
방수, 창호 공사 등이 가장 많았고 위생설비공사, 조경, 마감 공사 등의 공종에서
도 하자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자발생비용을 기준으로 한 통계에서도 
위생설비공사가 46.2%, 창호공사 16.8%, 방수공사 14%로 하자발생 빈도에서와 
유사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주택의 유형별 하자발생에 있어서도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지붕 및 방수공사가 가장 하자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자발
생 원인은 시공상 잘못이 30%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설계잘못이나 자재
불량, 감리부실 등도 나타나고 있어서 하자발생의 복합적 특성을 보여준다. 그러
나 주택의 이러한 복합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원인은 시공상 잘못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공단계에서 정확한 시공이 하자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자료를 통해서도 소비자피해실태를 알 수 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주택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아파트가 85.1%이고 연립주택
이 4.2%, 단독주택이 4.1%, 다세대주택이 2.5% 순서로 나타난다. 접수이유별로는 
하자보수불만과 관련하여 접수된 피해가 43.6%로 가장 많았으며 구체적으로는 
하자보수지연과 하자보수내용의 불만족 등이었다. 다음으로는 주택의 자재, 성
능 등 품질에 관한 불만이 9.8%, 계약해제와 관련된 불만이 9.2% 등이었으며 최
근에는 품질관련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주택품질보증제도는 여
ⅷ러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최근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집합건물법에서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정하고 있었던 것을 주택법의 시설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주택법상 
하자보수책임이 성격상 다름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법이 준용하고 있는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 법 개정은 계약법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제도에 있어서는 하자판정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입주
자와 사업주체간에 하자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전문기관에 하자판정을 의뢰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기관의 판정은 법적 효력이 없고 하자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거치는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현재 공종별로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하자다발 공종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
해 보수책임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하자와 관련하여 자료보관체계도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준공 확인 후 준공도서 등이 보관되어 하자보수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하며 하자보수 관련 자료를 입주자, 관리주체, 사업주체가 모두 체계적으
로 보관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현재는 시공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할 수 
있는 지급보증서나 보증보험증권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주택보증의 하자보수보증료는 가입업체의 사고율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다. 또한 사업체 특성을 감안한 보증수수료율의 차별
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주택품질 보증관련 보증보험이 발달하지 않아 대한
주택보증이나 서울보증 등 한 두 개 회사가 주택보증시장을 전담하고 있어서 시
장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현재의 시스템은 주택사업체의 특성
이 반영되지 않은 일률적 품질보증체계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는 신규 분양주택 중심으로 제도가 만들
어져 있는데 이는 행정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신규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품질보
증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 즉 기존의 주택품질보증체
ⅸ계는 법적 규제에만 의존한 소극적 품질보증으로서 민간사업체에 의한 자발적 
품질보증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보호에 한계가 있다. 
제5장 외국제도
외국제도는 소비자보호차원의 주택품질제도가 제도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 
선진국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영국은 정부주도의 품질보증체제를 갖고 
있지 않고 주택사업자들이 스스로 만든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품질기준을 제시
하고 업자등록, 품질확인 및 보증, 보험 , 분쟁처리 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
다. 주택사업자협의회(National House Building Council)는 1936년에 설립되어 
1939년 보험제도를 도입하였고 1978년에는 주택보증 전문보험회사 인가를 취득
하여 보증기관인 동시에 보험회사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NHBC의 보증
을 받기위해서는 시공방법과 재료 등에서 NHBC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건설
하여야 하며 시공과정에서도 NHBC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보증은 2년이며 
구조상 결함이나 지반침하에 의한 손상 등은 10년까지 보증이 된다.
미국의 경우 주택사업자연합회(National Association of Housing Builder)가 설립
한 HOW(Home Owners Warranty)를 통해 주택품질보증이 이루어져왔다. 보험은 
HOWIC(How Insurance Company)를 통해 운영되어왔으나 1994년 HOW가 법정관
리에 들어간 이후로는 다수의 민간보증보험회사가 보증, 보험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주택보증은 신규주택뿐 아니라 중고주택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보증된 
중고주택은 보증이 안 된 주택보다 매매가 용이하고 판매시 가격도 더 높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경우도 일반보증기간은 2년이며 중대한 구조상 결함에 
대해서는 10년까지 장기보증이 된다. 중고주택의 보증내용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보증하는 내용과 판매자가 보증하는 내용으로 구분되며 난방, 배관, 온수시
설, 환기서설, 전기시스템 등의 주요 설비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보증하는 
부분이다. 
프랑스는 민법에 의해 강제조항으로 건축물의 하자담보 책임제도를 구성하고 
ⅹ있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식기구는 없지만 민법에 의해 정부가 주택 및 건축물
의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전심사에 따른 자격인정은 주택
품질보증 관련 보험계약상 중요한 전제조건이며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에 대해 보
험대상인 공사가 사전자격심사를 거친 자격증명에 적합한 것인지를 입증해야 한
다. 보험은 소비자와 건설회사 모두가 가입대상이며 주택 하자 발생 시에는 우선 
하자보수를 시행하고 보험사와 주택구입자가 책임소재를 가려 사후 정산하는 절
차를 따른다. 프랑스도 보증기간은 2년 보증, 10년 책임으로 구분된다. 1978년 스
피네타테나법 제정이후로는 전부나 일부의 멸실우려보다는 건축물의 견고성과 
용도적합성을 보증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증의 내용은 하자책임, 완성보증, 품질
보증 등이다. 건축물 생산과정 전반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며 시공과정 외에 설
계, 구조 방수, 설비 등에 대해서도 심사가 이루어진다. 
일본도 민법에 근거하여 6개월에서 2년간 보증이 있으며 별도로 주택건설업자 
및 시공업자의 보증을 확실히 하기위해 보험제도에 기초하여 주택의 주요한 구
조부에 대해서는 주택인도 후 10년간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82년 성증보
증주택등록기구가 설립되었고 1999년 주택보증기구로 개칭되었으며 공익법인과 
민간은행, 손해보험사 등이 출자하였다. 일본 품질보증제도는 당초는 단독주택
중심이었으나 1993년부터 아파트에도 확대 적용되었다. 일본에서는 성능보증제
도와 융자제도를 연계하여 성능보증이 된 주택에 대해서는 특별가산융자를 실시
하는데 민간은행, 자치단체 등에서도 융자우대를 실시함으로써 제도의 확산을 
유인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주택보증기구가 설계, 시공 기준을 정하고 주택보증
기구의 검사원이 등록주택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시공상 BL(우량주택부품), 
JSL(일본공업규격) 등의 사용이 의무화되어있다. 3년째 이후 장기보증책임을 대
상으로 하자보증책임보험이 시행되고 있으며 주택생산자 중 중소업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하자보증원활화 기금이 설치되어 있어서 비교적 저렴
한 주택등록료로 주택성능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6장 품질보증체계의 재구축 방안
ⅺ주택품질보증체계를 정부와 민간의 상대적인 역할 분담에 따라 국가주도형, 
민간주도형, 혼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주도형은 법정품질보증을 중심으
로 한 것이고 민간주도형은 약정에 의한 품질보증이 중심이 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앞으로 우리나라 주택품질보증체계를 발전시켜 가는데 있어서는 비교적 강
력한 법정품질보증체계를 유지하면서 민간에 의한 자율적인 양정품질보증체계
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법정품질보증과 양정품질보증의 혼합형이 가장 이상적
인 모형으로 판단된다. 소비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
적이고 높은 수준의 품질보증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
는 민간 자율에 의한 약정품질보증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정 품질보증제도에 있어서는 하자 관련 법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 개정된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주택법 및 집합건물법의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와 함께 종래 주택법상의 하자보수책임으로서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이 운영하는 주택하자판정 기구를 설치하
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하자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 법적 공신
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하자판정기구의 전문성과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건축전문가 외에 법률전문가들도 참여하여야 한다.
현재 법에 정해져있는 하자보수책임기간에 대한 기간 조정도 필요하다. 특히 
하자다발 공종인 지붕, 창호, 방수, 마감 등의 공종은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자판정과 관련하여 점검방법과 판정 기준 등을 수립하고 하자보수 표
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을 마련하여 하자발생초기에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할 수 있
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런 지침이 마련되면 분쟁초기에 하자여부와 책임소
재, 처리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용이해 질 것이다. 주택상품의 특성상 여러 전문 
공정에 의해 도급시공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자책임은 사업주체가 지도록 
되어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주택업자와 하도급업체간에 보수책임이 
명확히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준공 관련 도서 등 사업중 변경사항 및 감리자 확인
사항 등이 반드시 체계적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하자보수 관련 자료도 관리주체
ⅻ와 사업주체 모두 보관하도록 하여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에 활용되도록 해야 한
다. 
주택품질보증보험제도도 활성화해야 한다. 우선 주택보증의 하자보수보증료
를 정상화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하자보증보험상품은 시공비의 3% 보증으로만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보험상품 도입과 소비자의 다
양한 요구에 따른 맞춤형 보험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약정에 의한 주택품질보증 활성화방안은 개별사업자와 소비자간 약정에 의한 
방법과 품질보증기구를 통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산업 
특성을 감안할 때 주택품질보증기구를 설립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 중간 매개역
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품질보증기구의 제일의 목적은 주택사
업자의 주택소비자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을 주택사업자를 대신하여 재정적으로 
보증하는 것이다. 주택품질보증기구를 통한 품질보증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그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 ① 주택사업자의 품질보증기구 등록 
② 주택시공품질 관리 ③ 단기 하자보수 이행보증 ④ 중장기 하자보수 보험 ⑤ 
중재기능 등이다. 
보증보험의 범위는 시공비의 3%, 5%, 10% 등으로 다양화하여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사비에 대한 보증금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품질보
증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비용이 증가하고 주택분양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비용과 편익사이에서 품질보증 수준은 기업이 결정하는 시스템
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보증 대상 역시 공종별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뿐 아니라 소비자가 중요시하는 
일부 주택성능에 대한 품질보증상품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재는 공
동주택 중심으로 품질보증제도가 이루어져 있으나 향후에는 단독주택 및 리모델
링주택에 대한 보증상품도 판매되어야 한다. 하자판정과 관련해서는 주택품질보
증기구와 별도로 하자판정기구를 설립하고 그 판정결과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주택사업자들의 품질보증기구 가입을 의무화하되 다양한 금융기관
이나 보증보험기관으로부터 이행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ⅹⅲ
품질보증기구를 통한 품질보증체계를 구축하더라도 특정 보증기구(회사)에 독점
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일반 보증보험회사나 손해보
험회사들도 주택품질보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7장 결론
결론 부분인 제7장에서는 보고서에서 건의한 다양한 정책들을 간단히 요약하
였으며, 우리나라의 주택품질보증체계의 개선원칙을 강조하였다. 즉, 새로운 주
택품질보증체계는 소비자를 충분히, 포괄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동시에 가능한 
시장친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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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개요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를 설명한다. 특
히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주택품질보증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였으며, 
주택품질보증체계의 재구축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접근방법을 기술하였다.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주택은 소비자에게 고가의 자산이며, 거주자의 안전과 건강에 절대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일정 품질 수준 이상의 주택을 건설토록 하기 위
해 주택건설업자의 자격을 정하고, 주택건설 과정을 감리․검사토록 하는 다양
한 규제들을 도입․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러 요인에 의해 주택구입 후 하자가 발생
하는 경우가 많아 민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주택의 주요 구조부 및 
여타 건물부위들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또는 하자보수책임을 정하고 있다. 또한  
하자보수책임을 재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주택법은 주택사업자가 시공비의 일
정 비율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고, 대한주택보증(주)과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
합 등이 보증금을 대신한 보증 업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사업자들의 새로운 등록과 폐업(또는 도산)이 매우 빈번한 우리나
라의 현실에서 기존의  주택품질보증방식은 주택소비자를 보호하기에는 크게 부
족하다. 예를 들면 주택을 분양한 사업자가 폐업을 할 경우에는 주택의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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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는 보상받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주택품질상의 문제에 관련하여 소비자와 주택사업자 간의 분쟁
이 발생할 경우 분쟁을 해결하여 소비자가 보수 또는 보상을 받기에는 많은 비용
과 시간이 요구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따라 주택품
질 상의 하자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불만과 고발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주택의 기능이 복잡해지고, 건강성, 안전성, 쾌적성 관련 주택기능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와 기대수준이 높아져 주택성능에 대한 보증문제도 검토되어
야 한다. 또한 현재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단독주택과 중고주택의 품
질보증문제도 해결 할 수 있는 새로운 품질보증체계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기존의 국가주도형 규제중심의 품질보증체계는 최소한의 법
정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한의 기준이상으로 품질보증을 확대하기 어
렵다. 따라서 주택소비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주택품질보증체계의 모색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주택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기존의 주택품질보증 관련 제도를 평가하고 문제점
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되, 기존 하자보수책임제도의 개선대책과 더불어, 
주택소비자를 보다 포괄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품질
보증체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과거에도 국토연구원과 타 연구기관에서 주택하자보수책임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또는 외국의 주택품질보증체계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택소비자보호 차원에서의 주택품질보증문제
를 접근하며, 주택품질보증체계에 있어 정부, 기업, 소비자 간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함으로써 시장 친화적이면서도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품질보증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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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소비자보호, 주택품질보증제도, 주택하자실태 등에 관한 선행연
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해외사례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의 주택품질보증
관련 선행연구와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2) 설문조사
기존 주택 품질보증제도에 대한 문제 인식 및 향후의  품질보증제도의 재구축
방향에 대한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 주택공사 및 서울도시개발공사, 민간
주택건설업체, 감리․설계업체,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보증․보험회사 등의 전
문가 약 120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1)
총 설문대상자(102인) 중에서 88인(73%)의 소속기관별 구성은 공사 14인
(15.9%), 공무원 10인(11.4%), 민간건설․설계․감리업체 26인(31.8%), 교수․연
구원 등 민간전문가 13인(14.8%), 시민단체 18인(20.5%), 보험회사 5인(5.7%)이었
다.
3) 협동연구
주택품질에 관련된 소비자피해사례 및 구제실태에 대한 분석을 위해 한국소비
자보호원 분쟁조정1국 주택․공산품팀과 협동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상당부분 연
구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증연구를 도모하였다.
1) 설문지와 응답결과는 부록에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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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가 의견수렴
주택품질보증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렵하기 위하여 1, 2차 연구협의회를 개최
하였다.  1차 연구협의회에서는 주택품질보증제도의 문제점 도출을 위해 주택품
질 및 하자 전문가(주택도시연구원 2인), 소비자보호원 주택․공산품담당자, 대
한주택보증, 품질보증관련 전문가(주택산업연구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차 
연구협의회에서는 주택품질보증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건교부 주택국 담당자, 품
질보증관련 전문가(건설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보증보험회사 및 건설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4.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품질보증의 범위는 주택의 거래 시점에 있어서의 
품질보증과 거래 후의 보증 책임에 관한 것이다. 일부 연구자는 주택품질보증을 
정의함에 있어 부실시공방지(또는 품질시공)대책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
으나, 부실시공방지대책은 엄밀한 의미의 품질보증은 아니며 주택 시공품질 확
보를 위한 제도이다. 부실시공방지를 위해서는 주택사업자자격, 주택건설기준, 
감리제도, 하도급제도, 품질경영시스템 등 주택건설의 매우 다양한 측면이 다루
어져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다루
지 않는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품질보증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택건설의 품
질확보(부실시공방지)를 위한 법적 규제의 내용을 기존 제도 현황을 다루는 부분
에서 간략하게 소개한다. 그 것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품질보증시스템 내에서 
주택건설 품질확보를 위한 장치가 일부 포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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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흐름도
연구단계 연구흐름 연구방법
문제의 
개념정립
주택소비자문제와 품질보증 
개념정립
관련논문검토
법적정의검토
일반법
관련제도현황
관련법령 및 
선행연구참조
주택관련법령
현황분석
일반소비자
보호제도
주택하자담보
책임제도
주택하자보수
보증제도
건설품질규제
소비자보호원
 시민단체, 업계 
자료수집
문제점도출 제도운영실태 및 문제점
관련공무원 
면담
개선방향설정
개선의 기본방향
정부
개입형
시장
유도형
혼합형
전문가 
설문조사,
관련 업계자문
구체적 
개선대안개발
법정품질보증
확대․개선
약정품질보증 
활성화
종합 및 결론 품질보증체계 재구축 방안 연구협의회
소비자피해,
하자사례조사
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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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  H  ․  A  ․  P  ․  T  ․  E  ․  R  ․  2
주택소비자 문제와 주택품질보증의 의의
본 장에서는 주택시장에서 주택소비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과 소비자 보호차원
에서 주택 품질보증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이어서 주택품질보증 방법을 법정품
질보증과 약정품질보증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주택품질보증이라는 용어를 정의
하며 품질보증의 개념적 범위를 제시한다.
1. 주택 소비자문제의 원인과 품질보증의 필요성
1) 주택소비자 문제의 원인
(1) 주택 소비자문제의 근본 원인
①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힘의 불균형
주택사업자는 기술, 자금, 조직 면에서 소비자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에 소비자
가 주택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도 주택사업자가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
는 소비자가 정당한 보수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그 과정이 매우 힘들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기술관련 지식이 사업자에 비해 부족하므로 기술적으로 
하자여부를 입증하는 것도 어렵고, 소비자가 분쟁의 해결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
기하더라도 소송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 등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
서 시스템적으로 이러한 불균형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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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② 주택사업자가 지배하는 시장구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수십 년간 격심한 주택수급 격차로 공급자가 지배하는 
시장이 지속되어 왔다. 이제는 주택보급율이 많이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서울 및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지역에서는 수요초과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택공급자(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게 되는데 주택사업자
는 선택할 소비자가 많은 반면, 소비자는 주택공급자를 선택할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공급자 지배하는 시장에서는 주택공급자는 주택건설시 주택품질
관리에 소홀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주택분양(매매) 후의 소비자의 권익을 감
안한 충분한 품질보증을 하지 않게 된다. 이는 곧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③ 기술적 한계
주택은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현장에서 시공 생산이 이루어지고, 생산의 기계
화․자동화에도 한계가 있어 일반 공산품에 비해 하자발생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주택이 생산되는 건설현장은 일반 공산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비해 작업환
경이 대체로 열악하기 때문에 작업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우천 시나 
동절기의 기온이 낮은 시기 등 일기여건이 좋지 않을 때에 주택을 건설할 경우 
하자 발생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주택생산은 기계화, 자동화에 한계가 있어 주택건설의 상당부분은 건설 현장 
기술자의 기술과 숙련도에 의존하여야 한다. 아파트단지와 같이 주택의 대량공
급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많은 현장 기술 인력이 투입되므로 숙련공 뿐 아니라 
미숙련 기술자에 의해 주택건설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기술적으로 숙련된 
기술자들이  투입될 경우에도 기술자들이 작업에 임하는 자세에 따라 주택품질
이 크게 차이 날 수 있다. 또한 주택은 복잡한 부재(部材)와 공정으로 이루어져 
소비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내재되어 있는 품질 결함(하자)을 판단하기 어려우
며,  결함은 매매가 이루어지고 소비자가 상당 기간 사용한 후에야 발견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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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다. 
 
④ 사업자 또는 시공자의 부당한 행위
일부 주택사업자들의 경우 주택을 건설하면서 품질관리에 소홀히 하거나 부주
의하여 부실시공을 할 수 있고, 저급자재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소비자로서는 그러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다. 또한 사업자들이 허위․과장 광
고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택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2) 최근 주택 소비자문제가 더욱 부각되는 이유
① 소비자들의 주택품질에 대한 높아진 기대수준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의 질이 중요시 되고, 결과적으로 상품의 품질
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소비자들은 주택구조의 안전성, 내
구성에 관심이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건강, 안전 등에 관심이 급
격히 증대하고 있고 기대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오염 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주택은 입주자의 건
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위 새집증후군이 사회문제
로까지 부각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세대 간 방음 성능이 부실하여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소비자들은  단순히 주택공사의 하자문제 뿐 아니라 보다 높은 수준의 주택품질
을 요구하고 있다. 
② 소비자주권에 대한 사회의식 발달
사회 전반적으로 소비자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소비자 운동이 조직화, 
체계화되면서 일반 소비자들도 소비자 주권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었다. 또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이 강화되고 있고,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소비자의 8대 권
리를 명시하고 있다(소비자보호법 제3조). 
소비자의 8대 권리 중 첫 번째 항목이 품질보증과 관련된 항목으로 “모든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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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정하고 있
다. 소비자 권리에 대한 나머지 7가지 항목은 아래와 같다.
․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구입장소·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
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
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
동할 수 있는 권리
․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③  마케팅기법의 고도화와 더불어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부정확하거나 부당
한 정보, 불공정한 판매도 증가하고 있다.
2)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 품질보증의 중요성  
다른 상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주택 품질의 문제는 주택매매가 이루어
진 후에 발생하게 되는데, 일단 매매가 이루어진 후에 품질 문제에 대한 보수 또
는 보상을 받아야 하는 소비자로서는 주택사업자에 대해 약자의 입장에 있게 된
다. 특히 주택은 전형적인 내구재로서 주택분양 후 5년 또는 10년 후에도 중대한 
품질상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자보수 또는 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주택
품질보증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더구나 주택거래 후 여러 해가 지난 때에 하자 
보수 또는 보상을 받으려고 해도 주택사업자가 폐업 또는 도산을 한 경우도 많아 
적절한 품질보증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보수책임을 담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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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택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 측의 잘못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 사용의 잘못에 의한 것인지의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 분쟁이 발생
할 소지가 크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직과 자금력에서 유리한 사업자가 소비자
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주택은 일반 소비자들이 평생소득의 상당한 부분을 투자하는 매우 고가의 상
품이다. 따라서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들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
게 되고, 더 나아가 소비자들과 그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
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주택품질보증이 필요하다.
2. 품질보증의 분류
품질보증은 사업자와 소비자간 품질보증에 관한 계약상 책임으로서의 약정품
질보증과 계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법정품질보증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약정품질보증
소비자는 구입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품구입 시 교부받은 품질보증서
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제조사는 품질보증서의 내용
에 따라 소비자에게 계약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즉, 품질보증서는 사업자 자신
이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행하는 제품의 성능 및 안전에 
대한 약속이며, 그 약속 위반에 대한 피해보상의 의사표시로서 이러한 보증을 약
정품질보증이라고 볼 수 있다.
2) 법정품질보증
법정품질보증은 민법 및 개별법상 하자담보책임규정에 의해 보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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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소비자는 품질보증서에 의한 약정품질보증 이외에도  제품하자에 대해 판매 
또는 제조업자에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은 매매, 도급에 있어서 매도인(또는 도급인)이 인도한 물건 또는 
용역의 완성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또는 수급인)은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법은 제품의 하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정하고 있고, 개별법상 하자
담보책임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을 구체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택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개별법으로
는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3) 법정품질보증과 약정품질보증의 관계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수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품질보증서 기타 계약
상 내용에 따른 손해배상, 계약해제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비록 계약상 권
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초과하였거나, 품질보증에 관한 계약내용이 법정품
질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정품질보증을 주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법정품질보증과 약정품질보증은 별개의 권리로서 중첩적으로 주장될 수 있다. 
또한 법정품질보증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품질보증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
다. 예컨대, 약관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담보책임 등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품질․성능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등은 무효로 하고 있다(약관의규제에관한
법률 제7조).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이 품목
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품목별 보상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별표1). 
그리고 법정품질보증은 약정품질보증을 보충하는 경우도 있다. 즉, 품질보증
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이 정하는 품목별 소비
자피해보상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보상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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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보상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당해보상기준을 품목별보상기
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품목별보상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하
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기준에서 정한 유사제품에 대한 보상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품목별보상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두 가지 이상  정하
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보상방법에 의한다(소비자보호법 제12조).
3. 주택품질보증의 개념적 범위
주택품질보증은 일반적으로 “주택건설업자 또는 분양업자가 소비자에게 분양
하는 주택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품질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소비자에게 매
각한 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의 결함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보수, 환급, 
배상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2)
주택품질보증은 앞에서 설명한 법정품질보증과 약정에 의한 품질보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민법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이나 주택법에서 정하는 하
자보수책임보다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림 2-1> 주택품질보증의 개념적 범위
약정에 의한 품질보증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책임
품질보증
: 약정에 의한 품질보증
: 법정품질보증
주) 그림에서 하자보수책임은 하자의 보수책임만을 의미하며, 하자담보책임은 보수책임뿐 아
니라, 보상 더 나아가서 계약해지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임
2) ‘품질보증’이란 말은 법적용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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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품질보증과 관련하여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택성능보증이란 표현도 혼용
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주택성능이란 원래 주택의 물리적 상태보다는 주택의 기
능 및 그 기능의 수준을 나타내는 말이다. 한편 주택품질이란 주택의 물리적 상
태와 주택성능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주택품질의 의미로 주택성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가 많은데, 이러한 일본식 표현을 국내 학자들이 사용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주택품질과 주택성능이 혼용되기도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의 주택성능은 주택
의 기능적 수준을 나타내는 용어로만 사용되며 주택품질은 주택성능뿐 아니라 
주택의 물리적 상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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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  H  ․  A  ․  P  ․  T  ․  E  ․  R  ․  3
 주택품질보증 관련 제도 현황
본 장에서는 주택품질보증 관련 제도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먼저, 주택품질보
증과 관련된 법적 체계를 검토하고, 주택품질확보를 위한 사전적인 규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주택품질보증의 주요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하자보수 책임제도와 주택하
자보수 보증금제도를 상세히 살펴보고, 약정품질보증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
는 자동차 품질보증제도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다.
1. 주택품질보증 관련 법체계 
주택품질보증 관련 법률은 일반법과 개별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법은 
민사상 계약에 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중에서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로서 민법,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표시·광고
의공정화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일반적인 품질보증 관련 법률 이외에 주택과 관
련하여서는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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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주택품질보증 법체계
구분 관련법률 적용범위 주요내용
일반법상
주택품질
보증
소비자보호법 ◦사업자1)와 소비자2)
◦ 소비자피해구제
  - 일반적소비자피해보상규정
  - 품목별소비자피해보상규정
◦ 소비자분쟁조정 
약관의규제에
관한법률
◦사업자3) 와 고객4)
 - 약관에 의한 계약
◦약관내용의 명시, 설명의무
◦불공정한 약관 : 무효
◦담보책임 등의 면책조항 금지
◦고객의 권익보호
표시·광고의공정
화에관한법률 ◦사업자
5)와 소비자6)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의 고시
◦손해배상책임
민법
◦매도인과 매수인
◦특정물의 하자담보책임
  - 계약해제
  - 손해배상
◦도급인과 수급인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계약해제
  - 손해배상
  - 하자보수
개별법상
주택품질
보증
주택법
◦주택건설사업자와  
  수분양자
◦ 하자보수책임
◦ 손해배상책임
집합건물의소유및
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분양자와  
   수분양자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준용 
 → 최근 주택법상 담보책임에 따르도
록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도급인과 수급인
  (등록된 건설업자)
◦하자담보책임
주1)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
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주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
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주3) "사업자"라 함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타방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
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주4)  "고객"이라 함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주5)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주6)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생산 또는 제공하는 
상품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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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법상 주택품질보증
(1)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피해 및 불만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사업
자와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법률로서, 일반적 피해자보상규정 및 품목
별 피해보상규정(재경부 고시)을 통해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 피해자보상기준에서는 사업자의 물품 또는 용역의 하자․채무불이행 등
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수리․교환․환급․배상의무, 물품 판매 시 품질보증에 
관한 증서의 교부 및 표시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3)
또한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4)은 119개 업종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품질보
증기간, 계약의 해지 및 해제, 수리․교환․환급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사업자는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을 의
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이 품
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품목별 보상기준에
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별표1).
주택소비자는 계약내용의 이행 및 인도한 주택의 하자에 관하여 사업자와 분
쟁이 생긴 경우에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
자보호원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피해구제청구의 당사
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권고를 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에는 관계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사업자와 소비
간의 거래에 있어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소한도의 피해자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
을 통한 분쟁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3) 일반적 피해자보상기준(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별표 1) 
4) 재정경제부 고시(제2004-19호). 20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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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오늘날과 같이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그의 고객과 거래
를 할 때 개별적으로 계약내용을 협정한다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는 향후 불특정 다수의 고객과 맺게 될 
계약의 내용을 동종거래에 공통적․획일적으로 미리 작성하여 정형화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기업이 미리 만들어서 정해둔 정형적 거래조건이 약관이다.5)
품질보증과 관련하여서는 주된 거래계약에 부수하여 약관의 내용 속에 편입되
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약관을 작성하여 제시하는 기업은 경제적 약자인 소
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점하게 될 가능성이 큼
에 따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당사자의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약관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
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 제
정되어 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
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또한, 약관의 내용은 모든 
고객에 대하여 동등하게 동일한 내용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고(제5조 제1
항), 약관의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다의적인 경우에는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
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2항). 신의성실의 원칙
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효력이 없고(제6조 제1항), 사업자의 손해배
상책임, 담보책임 등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품질․성능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등은 무효로 하고 
5) 곽윤직. 1995. 「채권각론」. 서울 : 박영사.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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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제7조).
(3)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주택사업자의 분양광고와 관련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허위·과장, 기만, 비방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도
록 하고 있다. 즉, 사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상품정보 등은 의무적 표시·광고사항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4조), 부
당한 표시·광고의 시정을 위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법위반사실의 공표등 시정조
치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7조 및 제9조). 또한  시
정조치의 필요성이 시급한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임시중지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법 제8조). 특히, 사업자가 품질보증에 관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행하는 경우 시정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4) 민법
주택품질보증과 관련해서 민법은 매수한 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분
양을 받거나 주택사업자와 건축계약을 체결한 후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담보책
임을 규정하고 있다. 하자담보책임은 계약해제, 손해배상, 완전물 급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의 계약상 책임으로 
볼 수 있다.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매수한 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매수 당
시에 그러한 하자존재를 알지 못하고, 하자발생에 과실이 없는 매수인은 매도인
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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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 내지 불완전한 
결함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과실과 관계없이 매도인이 부담하는 책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민법은 매매계약상 권리의 하자6)와 물건의 하자7) 등으로 나누
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지우고 있다(민법 제570조 내지 581조).
<표 3-2>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발생
원인
책임근거 성립요건
담보
책임자
책임범위 기간 비고
매매
계약
특정물 매
도인의 하
자담보책
임(법 제
580조)
-매매 목적물의 하자
-매수인(선의․무과실)
-매도인
-계약해제
-손해배상
-안 날로부터 
6월
-법적성격 : 법정책
임(무과실)과 채무
불이행책임(과실)
의 학설대립
도급
계약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 임 ( 법 
제 6 6 7조 
이하)
-일의 완성 또는 완성
전에 하자의 발생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공사가 아니어야
-면책특약이 없어야
-멸실 또는 훼손된 날
로부터 1년 이내에 청
구하여야
-수급인
-하자보수청구
-손해배상
-계약해제
-멸실 또는 
훼손된 날
로부터 1년
이내
-석조, 석회
조, 연와조, 
금속 기타
(10년)
-기타 공작
물(5년)
-법적성격 : 법정책
임(무과실)
또한 주택 건축과 관련된 건축계약은 주택사업자가 주택을 완성하여 주택소비
자에게 인도할 의무를 지게 하므로 그 성격이 도급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도급
의 경우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수급인의 하자담
보책임이라고 하며,8)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
자가 있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6) 권리의 하자로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민법 제570 내지 572조), 특정물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멸실이 있는 경우(민법 제574조), 권리가 타인의 용익권에 의해 제한을 받는 
경우(민법 제575조),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 등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는 경우(민법 
제576조, 제577조) 등 이다.
7) 물건의 하자는 특정물매매에 있어서의 물건의 하자와 종류물매매에 있어서의 물건의 하자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580조, 제581조)
8) 도급은 당사자사이에 어떠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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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하자보수청구권, 민법 제667조 제1항).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으며(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667조 제2항), 또한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말미
암아 계약의 목적을 다할 수 없는 때에는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계약
해제권, 민법 제668조). 다만,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중대한 하자
가 있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나(민법 제668조 단서),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분양계약에 있어서는 민법 제668조 단서가 준용되지 않고 따라서 수분양자는 집
합건물의 완공 후에도 분양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는 때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9)
그러나, 주택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해서는 개별약정 및 주택관련법령의 특별
규정에 의하여 민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줄어들게 되므로, 민법은 개별약정 및 개
별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10)
2) 개별법상 주택품질보증
(1) 주택법
주택법은 사업주체등의 하자보수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46조 제1항), 
주택법시행령은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 하자보수 범위와 하자
보수책임기간, 안전관리진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사업주체 등의 하자보수란 당해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 등이 일정 기
간 동안 그 공사상 잘못이나 건축자재의 불량 등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
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주택법 상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20세대미만으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건
9)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2485 판결.
10) 윤재윤. 2003. 6.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실무상 쟁점”「저스티스」 제36권 제3호(통권 제
73호). 한국법학원.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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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허가를 받아 소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건축주는 주택법상 하자
보수의 책임이 있다(법 제46조 제1항, 건축법 제8조). 
사업주체 등이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
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
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령 제59조 제1
항 별표6). 일정한 기간 동안 당해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이 있는 사업
주체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자보수보증금제
도를 두고 있고(법 제46조 제2항),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가 예치해야 할 하자보수
보증금은 공사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다(령 제60조 제3항).
주택법상 하자보수책임과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에 관련하여 주택법
상 하자보수기간과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기
간이 달라서 어떠한 법률이 우선하는 가에 대해 해석상 견해가 대립된 바 있다. 
즉, 대법원은 하자보수책임기간에 관하여 주택법상 하자보수책임은 그 성질이 
행정기준에 불과하므로, 비록 주택법상 하자보수기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집
합건물법 또는 민법상 제척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
다.11) 이에 대해 하자의 내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집합건물법 또는 민
법상 10년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최근 2005년 5월 4일 주택법 개정내용에 따르면,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
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소유
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이 정하는 담보책
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보수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따라서 공동
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주택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11) 대법원. 2004. 1. 27선고. 2001다248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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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주택법상 하자보수책임
발생
원인
책임근거 성립요건
담보
책임자
책임범위 기간 비고
분양
계약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
임(법 제46
조 제1항, 2
항, 령 제59
조,별표6/건
축법 제8조 
등)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자
-공동주택(아파트, 연
립, 다세대) 분양
-하자 발생
-사업주체 
또는 건축
허가를 받
는 건축주
-하자보수책임
-대지조성, 철
골 등 주요
시설의 경우
(2년,3년)
-마감공사 등 
그 외 시설의 
경우(1년)
-하자보수보증금제
(공사비의 3% 예치)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
임(법 제46
조 제3항, 령 
제62조, 별표 
7/ 건축법 제
8조 등)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자
-공동주택(아파트, 연
립, 다세대) 분양
-내력구조부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야
-사업주체 
또는 건축
허가를 받
는 건축주
-하자보수책임
-기둥, 내력벽
(10년)
-보, 바닥, 지
붕(5년)
-하자보수보증금제
(공사비의 3% 예치)
-손해배상책임
-안 날(3년)
-불법행위를 
한 날(10년)
-
(2) 집합건물의소유와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과관리에관한법률은 주택의 유형이 고층화되고, 한 동의 건물
이 수 개의 소유로 구분됨에 따라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법률관계 및 소유이용
관계를 명확히 하여 고층건물 기타 집합건물 내에서의 공동생활을 합리적으로 
규율할 필요에 따라 제정되었다. 
종래 아파트, 연립주택 등 집합건물 분양자에게는 민법상 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10년간의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하도록 하여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
하는 등 집합건물 분양자의 담보책임을 가중한 바 있다. 즉, 집합건물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제667조 내지 제671조)을 
준용하도록 하고,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에 규정하는 것보다 매수인
을 불리하게 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2005년 5월 4일 부칙 제6조의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제46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개정된바 있다.12) 이는 종래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에 있어
12) 제6조(주택법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이 
24   
서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준용(10년)과 주택법상 하자보수책임기간
(1년∼10년)이 상이하여 발생하였던 해석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
인다.
 
(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하자책임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시공 목적물의 구조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주택 하자담보와 관련해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이 적용되므로 건설산업
기본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수급받아 건축하
는 단독주택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 10호, 제9조, 
시행령 제8조).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행하는 소규모 단독주택(5000만원 
미만의 일반공사 또는 10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은 따로 규정한 바가 없으나, 건설공사
의 구조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다. 벽돌쌓기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
조·철골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
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
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도
록 하고 있으나,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제670조 및 제671조)은 배제
하고 있다.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
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주택법」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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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
발생
원인
책임근거 성립요건
담보
책임자
책임범위 기간 비고
도급
계약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 임 ( 법 
제28조, 령 
제 3 0조/
별표4)
-건설업등록 건설
업자
-집합건물의 분양
-하자의 발생
-등록건설업자 -규정없음
-벽돌쌓기구조, 철
골구조 등의 경우
(10년), 기타 구조
의 경우(5년)을 기
초로 1년에서 10
년까지 상세기간
을 정하고 있음(별
표4)
-민법의 규정(제
670 및 671조)를 
제외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나 계약
상 특약이 있는 
경우 이에 따름
3) 주택의 유형에 따른 적용법률
(1) 단독주택의 경우 
등록 건설업자의 건축여부,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분양의 경우인지에 따라서 
관련법제의 적용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즉, 20호이상의 단독주택을 분양하는 경
우에는 주택법상 공동주택과 같이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지만, 20호 미만의 단
독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된다. 건
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행하는 소규모 단독주택(5000만원 미만의 일반공사 
또는 10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된다.
<표 3-5> 단독주택의 하자담보책임 적용법률
구분
등록건설업자 
여부
관련법률 주요내용
20호 미만 
단독주택
 등록 건설업자
◦ 건설산업기본법>민법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산법이 우선적용
 - 나머지 부분은 민법에 따름
미등록 
건설업자
◦ 민법
20호 이상 단독주택 ◦ 공동주택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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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에 관해서는 종래 주택법상 하자보수책임과 집합건물
법․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46조가 우선 적용되도록 개정된바 있다. 또
한 주택법은 건설산업기본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의 하
자담보책임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2. 주택건설 품질확보를 위한 사전적 규제의 개요
주택품질 확보를 위한 사전적 규제란 주택건설사업자의 자격 및 시공능력, 주
택설계, 시공, 감리 등 주택이 준공되기까지의 과정을 관리하는 법적 규제를 말
한다. 
1) 주택건설사업자격
주택건설자격은 주택건설사업자의 자본금, 기술자보유수 등을 기준으로 일정
한 능력을 확보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만이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간 20세대 이상 주택의 건설 또는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주택건설사업
자 등록을 위해서는 기업의 경우 납입자본금 3억 이상,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6억 이상을 소지하고,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축기사 1급  1인 이상, 대지조성사업
자는 토목기사 1급 1인 이상의 자격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주택건설기준
주택의 성능이나 품질 그리고 주요구조부용 주택자재와 관련해서는 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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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등에관한규정을 통하여 주택이 일정한 성능을 갖추고 품질이 보장되는 재료
로 건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범위와 설
치기준, 대지조성기준과 같은 공학적이고 설계적인 측면과 주택건설용 자재의 
품목과 그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의 등록기준 등을 규정하여 주택의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벽체, 승강기, 계단, 복도, 난간, 화장실, 구조 내력 등의 설치
기준과 그 물성(物性)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3) 주택건설공사감리
주택의 시공단계에서 부실과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는 300세대 미만의 경우 건축사법에 의
한 건축사가, 3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회사가 담당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3-6> 주택품질관련 사전규제
품질보증 관련법령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자격
주택법 제9조,
령 제10조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 일정 수준 이상 
주택건설사업자에 한 해 등록하도록 함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
칙 제47조
◦ 시공능력 및 용역능력 평가 : 평균하자발생비
율에 따라 시공 및 용역능력을 평가
주택건설기준
주택법 제21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 주택건설기준 : 전기, 소방, 가스, 급수시설 등 
주택건설기준 등을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 품질보증계획 수립의무 : 건설공사의 품질확
보를 위해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주택건설공사감리
주택법 제24조, 
령 제26조 이하 
◦ 설계, 시공, 안전, 기타 공사내용 검토․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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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하자보수 책임제도
1) 주택법상 하자의 정의
공동주택 하자의 정의는 공동주택의 생산 과정에서 당사자의 잘못 또는 누락
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의 통상의 기대되는 품질 또는 성능 수준에 미달되는 것으
로 설계상의 하자와 시공자의 하자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주택법 시행령 제 59
조 제 1항과 관련하여 별표 6은 하자의 범위를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
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혼동되는 것이 부실공사이다. 부실공사는 주택사업자
나 시공자가 고의로 건축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았거나, 계약사항인 설계도면이
나 시방서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고의성의 여부에 
따라 하자와 부실공사는 구별되어야 한다. 건축공사는 기술적 복잡성과 불확실
성 때문에 시공자의 고의가 아니고 제대로 시공을 하는 경우에도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주택법은 사업주체 등의 하자보수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46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은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 하자보수의 범위와 
하자보수책임기간, 안전관리진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하자보수책임자
주택법은 사업주체 등의 하자보수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46조 제1항), 
주택법시행령은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 하자보수의 범위와 하
자보수책임기간, 안전관리진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주택법 상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2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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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20세대미만으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건축주는 하자보
수의 책임이 있다. 이 점은 일반적인 건축공사에서 도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을 정
하고 있는 것과 다소 다르다. 주택상품의 특성상 여러 공정에 의해 복합적으로 
건축되며 이 과정에서 전문건설업에 의한 하도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
나 최종적으로 소비자는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책임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개별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
자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도 명확히 될 필요가 있다.
3) 하자보수책임기간
공동주택 등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그 사용검사일(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
을 말한다)로부터 2년 이상으로 하고,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하
되, 사업주체 등이 책임을 지는 하자보수대상인 주요시설 및 그 외의 시설의 구
분 및 그에 따라 하자보수책임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영 제59조 제1항 별표6 참
조).
<표 3-7> 공동주택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단위; 천 명, %)
구         분
하 자 보 수 
책 입 기 간
주요시설
여부
1년 2년 3년
1. 대지조성공사
가. 토공사 ○ ○
나. 석축공사 ○ ○
다. 옹벽공사 ○ ○
라. 배수공사 ○ ○
마. 포장공사 ○ ○
2. 옥외급수위생
   관련공사
가. 공동구공사 ○ ○
나. 지하저수조 공사 ○ ○
다. 옥외위생(정화조)관련공사 ○ ○
라. 옥외급수관련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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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하 자 보 수 
책 입 기 간
주요시설
여부
1년 2년 3년
3. 지정 및 기초 ○ ○
4. 철근콘크리트공사 ○ ○
5. 철골공사
가. 구조용철골 공사 ○ ○
나. 경량철골 공사 ○ ○
다. 철골부대 공사 ○ ○
6. 조적공사 ○ ○
7. 목공사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
나. 수장목공사 ○
8. 창호공사
가. 창문틀 및 문짝 공사 ○
나. 창호 철물 공사 ○
9. 지붕 및 방수공사 ○ ○
10.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
나. 수장공사 ○
다. 칠공사 ○
라. 도배공사 ○
마. 타일공사 ○
11. 조경공사
가. 식재공사 ○ ○
나. 잔디심기 공사 ○
다. 조경시설물 공사 ○
12. 잡공사
가. 온돌공사 ○ ○
나. 주방기구 공사 ○
다. 옥내 및 옥외 설비공사 ○ ○
13. 난방․환기․공기조화
   설비공사
가. 열원기기설비 공사 ○ ○
나. 공기조화기기 설비 공사 ○ ○
다, 닥트설비 공사 ○ ○
라. 배관설비 공사 ○ ○
마. 보온공사 ○
바. 자동제어 설비공사 ○ ○
14. 급․배수위생 설비공사
가. 급수설비 공사 ○ ○
나. 온수공급 설비 공사 ○ ○
다. 배수․통기 설비 공사 ○ ○
라. 위생기구 설비공사 ○
마. 철 및 보온 공사 ○
15.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가, 가스설비공사 ○ ○
나. 소화설비 공사 ○ ○
다. 배연설비 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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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하 자 보 수 
책 입 기 간
주요시설
여부
1년 2년 3년
16.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가. 배관․배선 공사 ○ ○
나, 피뢰침공사 ○ ○
다. 조명설비 공사 ○
라. 동력설비 공사 ○ ○
마. 수․변전 설비 공사 ○ ○
바. 수․배전 공사 ○ ○
사. 전기기기 공사 ○ ○
아. 발전설비 공사 ○ ○
자.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 ○
17.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공사
가. 통신․신호 설비공사 ○ ○
나. TV공청 설비공사 ○ ○
다. 방재설비 공사 ○ ○
자료: 주택법 시행령 59조 1항 및 별표 6 참조
4) 공동주택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대상 범위 및 하자보수 책임기간
하자보수기간이 5년 이상의 장기간의 것은 그 정의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나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
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의 하자”로 되어 있다. 내력구조부에 
대한 하자보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은 기둥과 내력벽은 10년, 보․바닥 및 지붕은 5년
5) 하자보수책임의 이행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의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때
에는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은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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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영제59조 제2항).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관리단이 사
업주체 또는 건축주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한 경우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보수를 요구한 하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기술사 또는 건축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
기술공단 등에 하자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 한편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가 하자보
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4. 주택하자보수 보증금예치제도
주택하자보수 보증금예치제도와 보증금보증제도는 주택법의 하자보수책임제
도의 일부이나, 이러한 제도들은 하자보수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
요성이 크므로 하자보수책임제도와는 별도로 검토한다.
주택법에 의해 하자보수의 책임이 있는 사업주체는 그를 담보하기 위하여 하
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주택법 제46조 제2항). 이를 구체적
으로 설명하면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자는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총공사비
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검사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예
치하고,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동시행령 60조).
다만 하자보수 보증금은 현금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은행의 
지급보증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
증보험증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대한주택
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로 예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사용검사권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되면 예치증서의 명의를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해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에 정한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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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으로 주택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된 때: 보증금의 100분의 20
  -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보증금의 100분의 20
  -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보증금의 100분의 30
  -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보증금의 100분의 15
  -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보증금의 100분의 15
대한주택보증(주)는 공동주택사업자의 신용도를 9등급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보증요율을 적용한다. 보증요율의 범위는 연 0.37%∼연 0.86% 이며 보증대상 금
액은 주택법에서 예치토록한 공사비의 3%의 범위에서 보증한다.
  - 보증료=보증금액 × 보증료율 × 기간 
  - 단,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지 않은 업체의 경우 수수료를 
100%가산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주)13)이 주택하자보수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서울보증보
험 역시 하자보수보증금 보증금액인 시공비의 3%에 한하여 보증하고 있다. 서울
보증보험의 보증고객은 대부분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중소 주택건설업자
들이며 이들은 대부분 주택을 완공 후 분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보증인은 
건축주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시공자가 피보증인 경우도 있는데 조합주택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서울보증보험은 대한주택보증과는 달리 분양보증 등 주택
관련 다른 보증업무는 취급하도록 허용되고 있지 않다. 
기타 일반 손해보험사도 주택보수보증사업에 관심이 있는 경우는 있으나 현재
로서는 하자보수보증상품판매는 정부가 허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하자보수보증
금을 대신한 보증이 아닌 하자발생에 따른 건설사들의 손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험 상품은 개발하여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 상품의 개발과 판매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5. 자동차의 품질보증체계: 대표적인 약정보증 사례  
13) 서울보증보험은 외환위기 후 舊 한국보증보험과 대한보증보험이 합쳐져 만들어진 회사로 예금보험
공사가 대부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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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품질보증체계 검토배경
최근 자동차 내수경기 불황에 따라 자동차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각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자사 제품의 품질보증 대상 및 기간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품질보증체계의 변화는 향후 주택에 있어서 약정
품질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모델로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이하
에서는 자동차품질보증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주택품질보증체계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2) 자동차품질보증체계
(1) 법정품질보증기준
자동차의 품질보증은 소비자보호법상 피해보상규정과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
하고 있다. 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의 품질보증에 관련하여 자동차매매
업자의 고지의무와 자동차제작자의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
으며, 소비자보호법상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는 자동차의 피해유형에 
따른 보상기준을 정하고, 자동차 품질보증서의 내용이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
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품질보증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
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
능·상태를 점검하여 그 내용을 산 사람에게 고지하도록 하고(법 제58조 제1항), 
자동차 제작자등은 제작 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
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31조). 
최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매매업자가 매도 또는 매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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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
고자 하는 때에는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 및 1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규칙 제12조 제1항). 또한 이러한 내용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성능․
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매업자 
및 성능․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
고, 이 경우 성능․상태 점검에 대하여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
거리 2천㎞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4)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일반적피해자보상기준)은 
사업자의 물품 또는 용역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수리․교
환․환급․배상의무, 물품 판매 시 품질보증에 관한 증서의 교부 및 표시의무 등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15)은 119개 업종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계약의 해지 및 해제, 수리․교환․환급에 대
해 규정하고 있다.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27개업종의 주요 공산품의 품
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에는 피해유형, 보상
기준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즉, 차체 및 일반부품의 품질보증기준은 2년이내로서 주행거리가 4만㎞를 초
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하고,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의 경
우에는  3년이내로서, 주행거리가 6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
로 하고 있다. 보상기준으로는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등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2) 약정에 의한 품질보증내용
국내 자동차회사 3개사의 품질보증사례를 분석한 결과, 각 회사는 소비자보호
법상 품목별 피해보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품질보증 기간을 초과한 약정품
질보증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005. 2. 5. 건교부령 제423호.
15) 재정경제부 고시(제2004-19호). 20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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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K자동차 회사는 특정차종을 구입하는 경우에 각 부품의 품질보증을 법정
품질보증 보다 1∼2년(주행거리 2만∼4만km)정도 추가적인 보증을 하고 있다.
<표 3-8> K 자동차 회사의 약정품질보증 사례
항목 차량 A, B, C 차량 D 기타 차종 
차체 및 일반부품 3년/60,000km 3년/60,000km 2년/40,000km
엔진 및 동력전달계통 
주요부품 5년/100,000km 3년/60,000km 3년/60,000km
냉/난방 장치
3년/60,000km
단, 1년 이내에는 
주행거리와 무관
3년/60,000km
단, 1년 이내에는 
주행거리와 무관
2년/40,000km
단, 1년 이내에는 
주행거리와 무관
 
주: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기간 만료로 간주 
H자동차 회사는 특정차종을 구입하는 경우에 각 부품의 품질보증을 법정품질
보증 보다 1∼2년(주행거리 2만km∼무한)정도 추가적인 보증을 하고 있다.
<표 3-9> H자동차 회사의 약정품질보증 사례
구분
보증기간 적용시점
일반부품 엔진 및 동력전달계통
(적용시점 이전 차량은 일반차량 
보증기간 적용)
일반차량(하기차량 
제외)
2년/4만km 3년/6만Km 
특별
보증
연장
차량
차량 A, B, C, D, 
E 3년/6만km 5년/10만km
 차량A : '03.11.13 이후 출고
 차량B : '03.5.16 이후 출고
 차량C : '02.4.8 이후 출고
 차량D : '02.7.2 이후 출고
 차량E : 이후 출고
차량 F, G 1년/무한 1년/무한 '02 MY : '02.2.1 이후 출고
차량 H(버스, 
트럭) 2년/4만km
엔진 : 3년/10만km
동력전달 : 3년/6만km '01.5.1 이후 출고
차량 I (버스) 2년/4만km 엔진 : 2년/20만km동력전달 : 3년/ 6만km -
차량 J (버스) 2년/4만km 엔진 : 2년/무한동력전달 : 3년/ 6만km -
주 : 보증기간 만료 :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기간 만료로 함 
제 3장∙주택품질보증 관련 제도 현황   37
G자동차 회사는 특정차종을 구입하는 경우에 각 부품의 품질보증을 법정품질
보증 보다 1∼2년(주행거리 2만∼4만km)정도 추가적인 보증을 하고 있다.
<표 3-10> G 자동차 회사의 약정품질보증 사례
차종 차체 및 일반부품
엔진 및 동력전달계통
주요부품
비고
차량 A 3년 또는 60,000 Km 5년 또는 100,000 Km -
차량 B 3년 또는 60,000 Km 5년 또는 100,000 Km 2002.11.11일 이후 출고
차량 C
2년 또는 40,000 Km 3년 또는 60,000 Km -
차량 D
차량 E
차량 F
차량 G
주 : 보증기간은 신차출고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기간의 
만료로 간주
3) 자동차 약정품질보증의 시사점
자동차 품질보증은 법정품질보증인 품목별 피해자보상규정(소비자보호법)을 
통하여 최소한의 공산품의 품질보증을 바탕으로 하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계
약을 통하여 품질보증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품질보증의 
확대는 법정품질보증과 같은 규제적 성격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사
업자의 자발적인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주택품질보증의 확대를 통한 소비자 보
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주택시장에 있어서 이러한 약정품질보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간에 
주택공급에 있어서 경쟁시장의 조성이 선결조건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택
수요에 비해 주택공급량이 부족한 현재의 주택시장 구조를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주택건설업체간에 브랜드마케팅이 경쟁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주택품질보증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제고
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약정에 의한 주택품질보증을 통한 소비자
의 보호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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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4
주택품질보증 관련제도의 운용실태 및 
문제점
현재의 주택품질보증 관련제도는 하자보수책임제도가 가장 핵심이 된다. 본 장에서는 
하자보수책임제도 하에서 주요 하자발생실태는 어떠하며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
해 사례를 통해 주로 어떤 하자유형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현행 제도에서의 주택품질제도의 미흡한 점이 무엇이며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 
가를 고찰한다.
1. 주택소비자 피해 및 구제 실태
주택소비자 피해 실태는 대한주택보증의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하자발생실태
를 먼저 살펴보고 하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
제신청이 접수된 사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1) 주요 하자발생 실태16)
주택하자관련 자료는 건설사들이 대외비 자료로 취급하여  관련 통계자료의 
입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에 하자보수보증을 가입한 사업자들을 중
심으로 하자발생 실태를 분석하였다.
16) 대한주택보증 자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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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종별 하자발생 실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사고 통계에 따른 한 공종별 하자발생빈도는 지붕 및 방
수, 창호공사가 월등히 많고, 급배수 위생설비공사, 조경, 마감 등의 공정에서도 
하자발생이 많다. 대표적인 하자 다발 공정인 지붕․방수와 창호 공종은 양질의 
자재와 품질시공이 되지 않으면 하자가 통상 자주 발생하는 공종이다.
<표 4-1> 주택법시행령상의 공종별 하자발생 빈도
공종구분 하자발생 빈도(건) % 하자다발순위
1 대지조성공사 128 0.5 13
2 옥외급수위생관련 공사 33 0.1 14
3 지정 및 기초 18 0.14 15
4 철근콘크리트공사 1 0.0 16
5 철공공사 1 0.0 16
6 조적공사 554 2.4 9
7 목공사 389 1.7 11
8 창호공사 3,131 13.4 2
9 지붕 및 방수공사 9,745 41.8 1
10 마감공사 2,408 10.3 4
11 조경공사 2,592 11.1 3
12 잡공사 771 3.3 6
13 난방ㆍ환기, 공기조화설비공사 401 1.7 10
14 급ㆍ배수 위생설비공사 1,777 7.6 5
15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204 0.9 12
16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604 2.6 7
17 통신, 신호 및 방재설비공사 571 2.5 8
계 23,328 100.0
자료: 주택산업연구원. 1999.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사고의 사업주체별 특성 연구. p49. 대한
주택보증에서 재인용
주: 97-98년 동안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은 업체 가운데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보증 채무이행이 청구된 건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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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자보수책임기간별 하자발생 추이
주택법시행령에 따른 17개 공종별 공사로 다시 세분하여 공종별, 의무책임기
간별 하자발생빈도를 살펴보면 하자발생 다발빈도는 각종 누수로 인한 지붕 및 
방수공사(9,745건, 41.8%)가 가장 많으며 문틀의 처짐, 비틀림이나 문의 개폐불량
으로 인한 창호공사(3,131건, 13.4%), 식재수목의 고사나 조경시설물의 하자로 인
한 조경공사(2,592건, 11.1%) 순으로 나타난다.
<표 4-2> 하자보수책임기간별 하자발생 건수
구분
하자보수 책임기간
계
1년 2년 3년
1.대지조성공사
가. 토공사 21
128
나. 석축공사 1
다. 옹벽공사 47
라. 배수공사 24
마. 포장공사 35
2.옥외급수위생    
관련공사
가. 공동구공사 1
33
나. 지하저수조공사 1
다. 옥외위생(정화조)관련공사 28
라. 옥외급수관련공사 3
3.지정 및 기초 18 18
4.철근콘크리트 
공사 1 1
5.철골공사
가. 구조용철골공사 1
1나. 경량철골공사 0
다. 철골부대공사 0
6.조적공사 554 554
7.목공사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 공사 26
389
나. 수장목공사 363
8.창호공사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2817
3131
나. 창호철물공사 314
9.지붕및방수공사 9745 9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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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413
2408
나. 수장공사 98
다. 칠공사 460
라. 도배공사 951
마. 타일공사 486
11.조경공사
가. 식재공사 2375
2592나. 잔디심기공사 7
다. 조경시설물공사 210
12.잡공사
가. 온돌공사 0
771나. 주방기구공사 642
다. 옥내외 설비공사 129
13.난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77
401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27
다. 닥트설비공사 34
라. 배관설비공사 261
마. 보온공사 2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0
14.급ㆍ배수 위   
  생설비공사
가. 급수설비공사 294
1777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1
다. 배수ㆍ통기설비공사 447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1035
마. 철 및 보온공사 0
15.가스 및 소    
 화설비공사
가. 가스설비공사 64
204나. 소화설비공사 129
다. 배연설비공사 11
16.전기 및 전    
 력설비공사
가. 배관ㆍ배선공사 18 604
나. 피뢰침공사 0
다. 조명설비공사 297
라. 동력설비공사 0
마. 수ㆍ변전설비공사 23
바. 수ㆍ배전설비공사 16
사. 전기기기공사 215
아. 발전설비공사 18
자.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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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통신신호 및 
방재설비공사
가. 통신ㆍ신호설비공사 488 571
나. TV공청설비공사 58
다. 방재설비공사 25
총계
8,147
(35.0%)
5,399
(23.1%)
9,782
(41.9%)
23,328
(100.0%)
자료 : 주택산업연구원. 1999.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사고의 사업주체별 특성 연구. pp51-52에
서 재인용
(3) 공사별 하자보수 비용 비율
1996년 주택산업연구원이 수도권에서 주택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145개 주택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공종별로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
는 공사는 다음과 같다.
․ 위생 설비 공사 46.2%, 
․ 창호공사 16.8%, 방수공사 14%, 
․ 도배공사 8.6%, 조적 공사 7%, 
․ 미장․타일공사는 5.7%, 
․ 기타 2.1%
위생설비공사가 가장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다음이 창
호와 방수공사 순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앞의 자료에서 지붕, 창호, 방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한편 하자보수비용의 액수를 기준으
로 한 공사의 순위는 다음과 같으며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의 순서와 대체로 
일치한다.
․ 위생설비공사 46.2%
․ 창호공사 16.8%, 방수공사 14%
․ 도배공사와 조적공사는 각각 7.7%
․ 미장타일공사는 3.5%
․ 기타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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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체규모별 하자발생공사17)
위생설비공사는 소규모업체의 경우 60.4%, 중규모업체의 경우 46.7%, 대규모
업체의 경우는 40%의 비율이다. 공사실적이 많은 대규모업체일수록 소규모업체
에 비해 위생설비공사를 지적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면 창호공
사와 조적, 방수공사를 주요하자공사로 지적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조금씩 증
가한다.
(5) 주택유형별 하자발생공사
주택유형별 하자발생실태는 다음 표와 같다. 주택의 종류와 상관없이 기장 빈
번하게 하자가 발생하는 곳은 지붕 및 방수공사로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에서는 
다음이 창호공사, 조경공사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고 연립인 다세대에서는 마
감공사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3> 주택유형별 하자발생 빈도 및 하자발생 다발 공종
구분 총 하자 빈도(건) 하자발생 다발 공종
계 23,328 100.0%
아파트 22,563 97.0
지붕 및 방수공사>창호공사>조경공사>마감공사>급ㆍ
배수위생설비공사
연립 525 2.0
지붕 및 방수공사>조경공사>마감공사>창호공사>급ㆍ
배수위생설비공사(대지조성공사)
다세대 240 1.0
지붕 및 방수공사>마감공사(급ㆍ배수위생설비공사)>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조적공사
자료: 주택산업연구원. 1999.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사고의 사업주체별 특성 연구. p53.
주: (   )안의 공사는 동일 순위로 나타난 공종임 
17) 3년간 공동주택 실적규모에 따름, 주택산업연구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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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자발생 원인별 실태
 
손정락․최민권(1992)의 연구에서는 각 하자유형별 설계, 시공, 자재부분과의 
관련성을 조사했는데 설계 잘못이 14%, 시공 잘못이 34%, 자재 불량이 33% 그리
고 보수 관리 부족이 19%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태강, 부척량(1993)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자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설계의 잘못은 16%, 시공 잘못 38%이
고 자재 불량이 28%이고 보수 관리의 부족이 18%로 나타난다. 윤성철(2003)의 
연구에서는  15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전체 하자 840건 중 시공상 원인 820건, 
감리자 원인은 599건, 사업계획승인권자 원인 277건, 설계자 원인이 30건으로 분
석되고 있다. 기능상 하자는 품질변경시공, 구조적 결함 6건등 457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는 기능공의 숙련도 미흡 및 단순 실수, 설계 미숙, 
감리 소홀에 의한 것과 계절적 기후 영향과 재질 특성에 따른 자연적 원인에 의
해 발생한 것 등이다.
건물 경년별로는 초기에는 시공불량에 의한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경년에 비
례하여 설비와 전기분야 하자발생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초기
에는 시공에 따른 하자가 주를 이루다가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유지관리부분에
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인별로 볼 때 시공상 잘못
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자재불량, 보수관리, 설계상 하자 등
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어서 시공문제가 하자의 가장 큰 원인임을 알 수 있다.
공사 종류별로는 위생 설비 공사, 창호공사, 방수공사 등에서 하자가 많이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에서 특히 창호공사는 하자보수책임이 1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하자
가 많이 발생하는 지붕․방수와 창호 공종은 양질의 자재와 품질시공이 중요한 
공종으로서 시공은 물론 자재와 설비 등에 있어서도 양질의 품질확보가 선행되
어야 한다. 또한 초기에는 시공불량에 의한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반면 시간이 
경과할수록 설비와 전기 등 유지관리분야의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유지관리의 중요성도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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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자관련 소비자 분쟁발생 실태18)
(1) 주택관련 소비자 피해현황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주택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총 974건의 주택 피해구제 접수 건 중에서 아파
트가 85.1%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연립주택이 4.2%, 단독주택 4.1%, 다세대
주택이 2.5%를 차지하고 있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주택관련 소비자피해의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4-4> 연도별 주택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기타 계
2000 238 7 1 9 2 257
2001 169 9 5 12 10 205
2001 153 11 8 10 6 188
2003 135 4 8 6 9 162
2004 134 10 2 3 13 162
합계 829(85.1) 41(4.2) 24(2.5) 40(4.1) 40(4.1) 974(100)
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 각 년도.「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접수 이유별로 분석해 보면 주택 하자보수 불만과 관련하여 접수된 피해가 
43.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공동주택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주택 하자
보수에 집중되어 있다.
하자보수 관련 불만은 주로 하자보수 지연과 하자보수 내용의 불만족 등이고 
그 다음으로 주택의 자재, 성능 등 전반적인 품질에 관한 불만이 9.8%, 계약해제
와 관련한 불만 9.2% 등이다. 최근에는 품질관련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8) 한국소비자보호원자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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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연도별 주택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이유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품질
계약해제
(이행)
가격 안전 A/S 표시광고 기타 합계
2000 15 45 5 3 96 6 87 257
2001 22 12 11 5 67 4 84 205
2002 17 16 2 - 110 - 43 188
2003 9 4 7 1 96 16 29 162
2004 32 13 8 3 56 10 14 162
합계 95(9.8) 90(9.2) 33(3.4) 12(1.2) 425(43.6) 36(3.7) 257(26.3) 974(100) 
자료 : 한국소비자보호원, 각 년도.「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2) 주택관련 소비자 피해유형의 구분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간 아파트와 관련하여 피해구제로 접수된 269건의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건축상 하자, 권리상 하자, 환경상 하자의 순서로 나타
나고 있다.
 - 건축상 하자: 건축물․건축설비․마감재 등 (141건, 52.4%)
 - 환경상 하자: 소음․악취 등 (13건, 4.8%)
 - 권리상 하자: 분양계약․가격요금 등 (97건, 36.1%)
<표 4-6> 주택 소비자피해유형 구분
구분
건축상 하자
(141건, 52.4%)
환경상 하자
(13건, 4.8%)
권리상 하자
(97건, 36.1%) 기타
건축물 설비 마감재 소음 악취 분양계약 가격요금 보증
건수
(%)
81
(30.1)
34
(12.6)
26
(9.7)
11
(4.1)
2
(0.7)
64
(23.8)
27
(10.0)
6
(2.2)
18건
(6.7%)
① 건축상 하자
누수, 결로 등 건축물과 관련된 하자가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건축설
비 하자가 34건, 마감재․자재 하자가 26건으로 나타난다. 누수19)의 경우 그 발
생건수가 46건(17.1%)으로 전체 세부 피해유형 중 빈도수가 가장 높다. 결로는 
19) 누수의 원인이 건축물의 하자인지 배관상 하자인지 명확하지 않는 건은 건축물 누수로 포함하여 분
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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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건(5.9%)으로 건축상 하자중 두 번째로 높은 피해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한, 건축설비와 관련한 세부피해유형으로는 급배수(배관)설비가 13건(4.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욕실, 위생설비가 11건(4.1%), 다음으로 가스, 주방설비, 주
차장설비가 각3건(1.1%)씩, 승강, 난방설비가 각2건(0.7%) 등이다.
② 권리상 하자
분양계약 내용과 관련한 분쟁이 64건, 분양대금․연체이자 등 가격요금과 관
련한 피해가 27건, 분양보증 등과 관련한 피해가 6건의 순서로 나타난다. 먼저, 
분양계약과 관련한 세부피해유형을 보면 분양광고 및 모델하우스와의 차이, 계
약불이행 및 설계변경 피해, 면적차이, 계약해제, 조망 및 일조권과 관련하여 피
해가 발생하고 있다. 당초 분양광고 및 모델하우스와 차이가 있게 시공하여 발생한 피
해가 42건(15.6%)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전체 세부피해 유형 중 누수 다음으로 많은 
피해건수이다. 다음으로 별도 계약 사항을 불이행 하거나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하
여 시공한 경우가 10건(3.7%), 면적차이로 인한 피해와 당사자간 계약해제 분쟁
이 각각 5건(1.9%)씩 발생하고 있다. 분양가격 및 요금과 관련한 세부피해유형 
으로는 분양대금 및 이와 관련한 할인, 연체이자, 지체보상과 관련한 피해가 18
건(6.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입주관리비와 제세공과금 피해가 9건(3.3%)
이다. 분양 및 하자보증과 관련한 세부피해유형은 분양보증과 관련한 피해와 하
자보수 미이행 등과 관련한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③ 환경상 하자
환경상 하자는 크게 소음과 악취로 구분되었는데 이중 소음과 관련된 피해가 
1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소음의 경우 기계소음, 배관소음, 세대간 소음
으로 분류되었는데 승강기 및 기타 기계류 작동에 의한 기계소음에 의한 피해가 
6건(2.2)으로 가장 많았고, 세대간 소음은 3건(1.1%), 배관소음 2건(0.7%) 순이다. 
악취의 경우 주로 화장실 환기시설 불량에 따라 냄새가 역류되어 발생하는 경우
로서 2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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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주택소비자 세부 피해유형 분석
구분 세부 피해유형
발생건수 (%)
2003 2004 합계
건축상
하자
(141건,
52.4%)
건축물
(81건, 30.1%)
누수 20 26 46(17.1)
결로 6 10 16(5.9)
문(창호) 4 6 10(3.7)
균열, 벽체하자 7 2 9(3.3)
건축설비하자
(34건,12.6%) 
욕실, 위생설비 4 7 11(4.1)
급배수(배관)설비 2 11 13(4.8)
가스, 주방설비 1 2 3(1.1)
주차장설비 2 1 3(1.1)
난방설비 - 2 2(0.7)
승강설비 1 1 2(0.7)
마감재(자재)하자
(26건,9.7%)
바닥재 3 7 10(3.7)
가구류 4 1 5(1.9)
도배, 벽지 3 2 5(1.9)
유리 2 2 4(1.5)
조명기구 1 - 1(0.4)
옵션제품 - 1 1(0.4)
환경상 
하자
(13건,
4.8%)
소음
악취
(13건,4.8%)
기계 소음 4 2 6(2.2)
배관 소음 2 - 2(0.7)
세대간 소음 3 - 3(1.1)
악취 2 - 2(0.7)
권리상 
하자
(97건,
36.1%)
분양계약
(64건,23.8%)
분양광고 및 모델하우스 
차이 24 18 42(15.6)
계약불이행, 설계변경 8 2 10(3.7)
면적차이 4 1 5(1.9)
계약해제 2 3 5(1.9)
조망, 일조권 2 - 2(0.7)
가격요금
(27건,10.0%)
관리비, 제세공과 5 4 9(3.3)
분양대금, 할인, 연체이자, 
입주지체 5 13 18(6.7)
분양,하자보증
(6건,2.2% )
분양보증(부도) 2 - 2(0.7)
하자보수미이행 4 - 4(1.5)
기타 8 10 18(6.7)
합계 135 134 26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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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에 피해가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피해실태를 보면 
건축상 하자, 환경상 하자, 권리상 하자로 구분할 수 있다. 건축상 하자는 시공과
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누수, 결로, 균열 등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다. 다음은 분
양계약과 관련된 권리상 하자가 많이 나타난다. 하자보수 지연과 하자보수 내용
의 불만족 등이고 그 다음으로 주택의 자재, 성능 등 전반적인 품질에 관한 불만, 
계약해제에 관한 불만 등의 순서이다. 따라서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하자보수가 
가장 중요한 사항임을 알 수 있다.
3) 하자발생실태 및 피해실태의 시사점
1996년 주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사는 위
생설비공사(46.2%), 창호공사(16.8%), 방수공사(14%) 등으로 나타났으며, 1999년 
대한주택보증 자료에 의한 하자발생 실태에서의 경우 역시 지붕 및 방수공사
(41.8%), 창호공사(13.2%), 급배수 위생설비공사(7.6%)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비자보호원 피해사례 분석에서도, 총 건축상 하자 141건 중 누수 46건
(32.6%), 결로 16건(11.3%), 급배수설비 13건(9%) 등 주택산업연구원 자료에서와 
거의 같은 공종들에서 가장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하자다발 공종은 주택하자보수 책임기간 이후에도 하자가 많이 발생하
는 공종으로 대부분 정밀시공과 양질의 자재가 사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하자보
수책임기간의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의 피해사례 중 환경관련 피해 사례를 보면 소음, 악취 등의 
주택 성능 또는 주변 환경에 대한 문제도 상당수 제기되고 있음을 볼 때 앞으로
의 주택보증은 단순히 공종별 하자 뿐 아니라 주택성능 등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보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제 4장∙주택품질보증 관련제도의 운용실태 및 문제점   51
2. 기존 주택 품질보증체계의 구조적 한계
1) 법적 규제에만 의존한 소극적 품질보증체계
우리나라의 주택품질보증은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소비자보호법 등
의 강제조항에 의해서만 주택품질보증이 이루어지고, 민간사업체 등에 의한 자
발적인 품질보증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공적 규제로서의 품질보증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을 벗어나기 힘들며, 이러한 체
제하에서는 주택사업체들은 최소한의 소극적인 품질보증만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품질보증체계(하자보수책임제도)를 정부가 도입한 것은 법정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최소한의 수준에서라도 주택품질보증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제는 소비자의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과거에 비해 더 적극
적이고 포괄적인 품질 보증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법적 규제에만 의존
한 시스템으로는 새로운 요구들을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2) 주택사업체들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일률적 품질보증체계
 다양한 특성과 경영전략을 갖은 업체들을 동일하게 규제하므로 불공정한 비
용분담과 비효율성이 발생하며, 최소한의 수준의 규제를 모든 업체에게 동일하
게 적용하므로 주택품질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소지도 있다. 또한 소비자의 보
호차원에서 규제의 일부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모든 사업체에 일률적
으로 적용되므로 저항과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3)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중재역할을 수행할 조직(intermediary) 부재
 
기존의 품질보증체계에서는 법으로 사업자의 하자보수책임 또는 하자담보책
임을 구체적으로 정하긴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주택품질 상의 결함이 발생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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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소비자가 주택사업체에 직접 요구하여 보수를 받거나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
러할 경우 조직, 자금, 정보 면에서 열세에 있는 소비자가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는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을 하고 조정을 기다려야 하고 
그래도 주택사업자가 승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러한 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하기 위해 보증금예치제도를 도입하고 보
증금을 대신한 보증제도도 도입하였으나 보증의 범위가 시공비의 3%에 지나지 
않아 소비자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소비자와 주택사업자간의 이견을 효
과적으로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소비자는 분쟁발
생 시 어려운 입장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와 주택사업자의 중간에서 하자보수책임(또는 하자담보책임)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고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이해 상충을 중재, 조정할 수 
있는 기구(들)가 필요하다.
 
4) 주택품질 보증관련 보증보험의 미발달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주택품질보증제도가 실효성을 완전히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택품질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보증보험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나 현재는 주택품
질보증에 있어서 보증보험의 기능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렇게 
주택관련 품질보증관련 보증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법제도적인 것에도 문
제가 있으나, 법정기준에만 의존한 소극적 품질보증체계에도 원인이 있다. 
기존의 대한주택보증과 서울보증 등 보증전문회사들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가 
손해보험사들의 시장진입을 직․간접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진입장벽은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당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
으나, 장기적으로 주택품질보증체계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
5) 행정편의주의적 품질보증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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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신규 분양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 중고주택에 대한 품질보
증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품질보증체계는 행정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신규 공동주택만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단독주택은 구조와 건축 재료가 다
양하여 일률적인 기준 마련이 여의치 않고, 집주인이 스스로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건설하는 경우가 많아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품질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과 서민들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큰 주택 유형이다. 
물론 민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보호받지만 공동주택에 비해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또한 중고주택에 대한 품질보증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3. 기존 하자담보(보수)책임제도의 구체적 문제점
1) 법체계상 문제점
(1) 주택법 및 집합건물법 개정 취지의 문제점
최근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공동주택의 내
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내구수명 등을 감안하여 정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
고 집합건물법에서 일률적으로 10년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공동주택의 내력구조
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개정된 바 
있다.20) 
즉,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는 집합주택의 관리방법 및 기준에 있어서는 주택
법의 특별규정보다 집합건물법이 우선하지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개정되었고, 주택법 
제46조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를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법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을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20) 국회. 2005. 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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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하여야 한다고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은 주택법상 하자보수책임이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공주택
의 하자보수 절차․방법 및 기간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데 불과하고, 주택법상 하자보수책임기간
은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분양자의 담보책임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한 대법원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21) 
종래 주택소비자는 건축주 또는 분양자에게 주택법상 하자보수책임과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만
을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상
대적으로 짧아지게 되었고,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도 제한적으로 적용되게 되었
으며, 판례상 인정되어온 계약해제에 대한 언급도 없다. 따라서 주택법 및 집합
건물법의 개정은 주택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2) 주택법 및 집합건물법 개정 내용의 문제
주택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주택의 건설 및 공급 
등을 규율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인 점, 공동주택
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관리주체를 창안한 점, 하자보수보
증금제를 도입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주택법상 하자보수책임은 계약관계를 전제
로 하지 않는 특별한 법정권리로서 민법상 하자담보청구권과는 성질을 달리한다
고 볼 수 있다.22) 또한 민법상 하자는 완성된 일이 계약으로 정한 내용대로가 아
니라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23)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
과실책임이다. 그러나 주택법상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등이 발생하
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되었을 
21) 종래 대법원에서는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법 제9조에 대한 해석
을 통해 수분양자의 계약해제권까지 인정한 바 있다.
22) 윤재윤. 2003. 6.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실무상 쟁점”「저스티스」 제36권 제3호(통권 제
73호). 한국법학원. p59.
23) 곽윤직. 1995. 「채권각론」. 박영사. p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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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은 과실책임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은 계약의 유상성(有償性)에 비추어 일반거래의 안전을 보
장하고 거래의 공평 및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법정책임으로 그 본질
은 불완전한 계약이행에 대한 책임으로서 유상계약(有償契約)에서 당연히 인정
되는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의 본질 및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주택법상 하
자보수책임 등이 그 성질이나 내용면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
간의 차이를 이유로 집합건물법이 준용하고 있는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을 배제하는 법 개정내용은 계약법의 기본원리와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경우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
되어 10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데 비해 공동주택만 별도로 주택법상 
단기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주택법 부칙 제2조에서 이러한 내용을 주택법 개정 전에 사용승인
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도 소급적용하도록 함으로
써, 법 개정전에 10년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 공동주택도 주택법상 하
자담보책임(1년∼10년)이 적용되도록 하여 주택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하자
보수청구권 등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3) 주택법 및 집합건물법 적용의 문제
개정된 집합건물법 및 주택법은 법형식적으로는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9조가 집합건물의 분양계약에 있어서의 하
자담보책임을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집
합건물의 분양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보아 경제적 약자인 집합건물
의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한 것이다. 또한 동법 제2항에서는 민법에 규
정하는 것 보다 수분양자를 불리하게 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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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살펴 볼 때, 집합건물법 제9조는 집합건물의 분양에 있어
서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에 대한 자의적인 법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수분
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 부칙개정을 통
해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해서는 주택법에 따르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실무에서 집합건물의 분양계약의 성질에 대한 해석상 이를 도급계약 또는 혼
합계약24)으로 파악하고 해석상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적용할 가
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2) 하자보수책임제도의 문제점
(1) 하자판정체제 미비
주택의 품질문제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 등의 관리주체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
하여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
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기간 내에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주
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받은 사용검사권자는 하자여부를 판정한 
뒤 하자일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보수를 명하여야 하며, 하자가 아닌 경
우에는 입주자 관리주체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주택법시행령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수를 요구한 하자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사업주체가 전문기관에 하자여부 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자
여부 판정을 의뢰하는 기관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
체, 기술사(기술사법), 건축사(건축사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기술
공단 등이다.
또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사협회, 
24) 도급계약으로서의 성질과 매매계약으로서의 성질이 혼재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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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부설 상설연구기관, 기타 건설안전진단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
인으로서 건교부장관이 건설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인정하는 기
관 등이다.
그리고 입주자 등 관리주체는 주택건설사업자가 하자보수계획을 이행하지 않
을 경우나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전문기관에 의한 판정결과를 입주자와 
사업주체가 승복하면 하자보수가 시행되게 되고 이에도 불복할 경우는 소비자보
호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결과에 따라 하자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주택의 품질상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것이 시공상의 잘못인지 아니면 사
용자의 잘못에 의해 초래된 것인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는 품
질상의 이상(예, 벽면의 균열)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건물의 노후현상인지에 대해
서도 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하자여부의 판정에 있어서 기관들의 판
정은 법률적 효력이 없고 하자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장기간이 소요되고 비용문제도 발생하는 등 효율적 업무 처리에 다소 문
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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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하자 판정 절차
공동주택 하자발생
    
사업주체 하자보수 신청
(령 16조 2항)
    
사업주체가 하자여부 판정
(령 16조 3항)
하자인정
➡
하자보수 시행
    
하자여부 판정자
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기술사법, 건축사법에 의한 
기술사,건축사
    
판정자는 판정결과를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
(령 16조 4항)
하자판정
➡
하자보수 시행
불복
    
소비자보호원에 조정신청
(2) 하자의 복합성에 따른 책임주체의 문제
주택은 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 단계 등 복합적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하자 발생 요인 역시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다양한 공종이 복잡하게 연결된 종
합적 결과물인 공동주택의 경우 공사기간이 장기이고, 결함은 상당한 시일이 경
과한 후에 발견된다. 그만큼 책임의 소재를 가리기가 어렵다. 이처럼 주택의 하
자는 둘 이상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책임소
재 규명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시공과정이 여러 공종으로 나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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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하도급이 이루어지므로 주택사업자(또는 주 시공자)와 하도급업체 간의 책
임소재 문제도 종종 발생한다.
(3) 하자보수 방법 및 비용관련 혼란 
하자보수․보강 관련 시방서 등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하자 판정 및 하자보
수 비용 등에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건설업자와 입주자간의  분쟁조
정의 기준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진단업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하자 판정 및 보수 방법과 보수 단가 산정에 따른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개인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4) 하자보수 책임기간의 문제
지붕 및 방수공사, 창호공사, 위생설비 공사 등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
는데 이들 공종에 있어서는 현재 주택법에서 정한 하자보수책임기간 이후에도 
품질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소비자보호를 위해 보수책
임기간 연장을 검토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5) 최소기준 제시에 의한 품질하향 평준화
최종적 주택의 품질은 설계, 자재, 설비, 시공, 감리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
나 현재의 제도는 주택건설과정에서 법령에 정해진 최소한의 기준에 맞도록 하
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법에서 정한 최소
한의 기준만 맞추게 된다. 즉, 현재 부실시공방지 제도와 하자보수보증제도는 각 
건설 단계별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면 되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주택의 하자
에 따른 모든 귀책은 일단 주택건설사업자가 지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업체나 감
리업체 등 시공과정상 다른 참여자들이 주택의 품질을 적극적으로 향상시키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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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 또한 현재의 기준은 최소기준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주택
의 부실 및 하자를 충분히 방지하지 못하고 품질을 하향 평준화시킬 소지가 있
다.
(6) 주택건설업계의 자료보관체계 미흡
준공확인 후 준공도서 관리체계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하자 민원 및 
재판에서 참고할 자료가 부재한 경우가 많다. 사업계획 승인도서, 팜플렛에 제시
된 사양 등이 공사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경우 감리자의 확인서명이 반드시 있어
야 하고 따라서 관련 도서를 제대로 보관하는 것이 하자관련 분쟁 해결에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료 관리의 미비는 하자보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주
택의 하자보수 관련 자료는 향후 유사한 하자 발생 시는 물론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에도 필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하자의 보수 뿐 아니라 하자보수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3) 하자보수 보증금예치제도의 문제점
(1) 하자보수보증금예치의 한계
하자보수 보증금예치제도는 법으로 사업자가 현금을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검
사자를 거쳐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보관하도록 하는 일종의 원시적 보증제도라
고 할 수 있지만, 시공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예치하므로 그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품질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담보되지 못한다. 그러한 보증
의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의 현금을 예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2) 주택하자보수보증제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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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예치제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증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역시 시공
비의 3%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대신한 보증에 지나지 않아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제한적인 금액에 대한 보증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택사업
자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으나 소비자입장에서는 보증금제도에 비해 나을 바가 
거의 없다. 
(3) 불합리한 보증료율
대한주택보증의 하자보수보증료는 가입업체들의 사고율(하자발생율)을 감안
할 때 과다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보증료수입에 대한 대위변제 금액의 비율이 
11배를 초과하고 있다. 보증료수입액과 대위변제액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은 보
증료 수입이 발생하는 시점과 하자발생으로 인한 대위변제 시점의 차이에도 기
인하기도 할 것이나 근본적으로 보증료율 수준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8> 대한주택보증의 하자보수보증실적
(단위: 억원)
자료 : 대한주택보증. 1995.
대한주택보증은 이러한 낮은 수준의 보증료율에 따른 손실을 분양보증 등과 
같은 다른 주택관련 보증상품을 패키지로 판매함으로써 보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양보증과 패키지로 하자보수보증이 판매되지 않을 경우는 하자보수 보
증료가 100% 가산되는 비정상적인 요율체계를 갖고 있다. 이는 후분양을 하는 
사업자를 사실상 차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준공 후 분양(후분양)하는 연립주
택, 다세대주택, 소규모 아파트 등의 사업주들은 서울보증보험에서 하자보수보
구분 합계 04년 03년 02년 01년 00년 99년 98년 97이전
보증수수료수입 179 29 26 25 22 19 15 13 30
대위변제금액 2,011 483 474 345 325 119 95 44 126
차액 1,832 454 448 320 303 100 80 31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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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한주택보증의 낮은 하자보수 보증료율은 주택분양보증 등 주택관련 다
양한 보증상품 판매가 허용되고 있지 않은 서울보증보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보증사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기대할 수 없다.
(4) 사업체 특성을 감안한 보증수수료율 차별화 미흡
 
업체의 업력, 자본금 등에 따라 하자발생과 대위변제율이 실질적으로 차이가 
큰 것이 사실이나 대한주택보증은 이를 업체별 보증수수료율 설정에 충분히 반
영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산업연구원(1999)의 대한주택보증 하자보수보증사고 업체들의 특성분석
에 따르면, 주택보증사고에 따른 대위변제율은 주택사업자의 업력(業歷), 주택건
설실적, 자본금 규모 등에 따라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하였
다.25) 동 보고서는 업체의 특성에 따라 대위변제 비율이 10배 이상 차이 나지만 
적정 보증요율의 차이는 5배(업체별 최고요율/업체별 최저요율)정도가 적절하다
고 제안하였다. 그런데 현재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요율(보증수수료/보증금액)은 
연0.36%∼연0.86%로 최대 보증요율과 최저 보증요율의 차이는 약 2.4배에 지나
지 않는다.
25) 서정열. 1999. 9.「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사고의 사업주체 특성연구」. 주택산업연구원. pp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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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5
 외국의 주택품질보증제도
본 장에서는 외국의 주택품질보증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를 살펴본다. 외국 중에도 이미 주택품질보증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는 영국, 프
랑스 미국, 일본 등을 선정하였고 내용은 보수책임제도, 품질관리제도, 등록제도, 보험
제도, 분쟁처리제도 등이다. 외국의 경우 포괄적인 품질보증과 이를 위한 보험제도가 
발달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1.  영국
영국은 주택사업자들이 스스로 만든 협의회(National House-Building 
Council) 에서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업자등록, 품질확인 및 보증, 보험, 분쟁처리 
업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보증을 받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자금을 융
자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 강제효과를 발휘하여 제도보급률이 95%에 달하고 
있다.
NHBC(National House-Building Council)는 1936년에 설립되었고 1939년 보
험제도가 도입되었고 1965년에는 장기보험이 도입되었다. 1968년 이후 주택금융
사협회가 NHBC가 보증하는 주택이외에는 융자를 하지 않게 되었다. NHBC는 
1978년 주택보증 전문보험회사 인가를 취득하여 보증기관인 동시에 보험회사라
는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 전체를 5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사를 설치
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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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책임제도
보증대상은 등록업자가 공급한 주택으로서 NHBC의 계약을 준수하고 공사검
사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NHBC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적정한 시공방법
과 재료로 건설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NHBC가 정한 설계시공기준에 적합
하도록 건설하고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보증내용은 주택구입자와 등록업자 사이에 체결되는 보증계약(House 
Purchaser's Agreement)를 통해 결정된다. 보증계약에는 보험회사로서 NHBC의 
보증책임이 명시되며 개별계약에 있어서 등록업자가 NHBC 대리인 자격으로 서
명하게 된다. 보증계약에 따라 NHBC의 보증책임이 정해지며 주택소유자는 
NHBC 보증책임에 따라 손해를 보상받게 된다.
보증의 종류는 기간에 따른 단기보증과 장기보증, 건축규제보증과 완성보증 
등이 있다. 단기보증은 통상적 손모, 수축, 사용자 과실에 의한 손상을 제외한 결
함을 주택건설판매업자가 무상으로 수리하는 것으로 기간은 2년이다. 장기보증
은 구조상 결함, 지반침하에 의한 손상을 보증으로서 기간은 10년이다. 이밖에 
건축규제보증이 있으며 이는 건축기준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
하는 것으로 협의회가 인정검사인으로서 건축기준을 준수한 주택에 한정하여 보
증하는 것이다. 완성보증은 건설업자 도산에 의해 주택이 완성되지 않는 경우 협
의회가 미회수금 지급 또는 공사를 하는 것이다.
담보액은 당초 공사가액을 상한으로 한정하며 보험요율 산정은 주택건설사업
자의 등록연한, 업자마다의 손해율(보험료 대비 지불보험료), 주택가격(토지가격 
포함)에 의해 주택마다 개별적으로 산출되며 등록기간과 손해율에 근거하여 양
호한 업자와 신규등록업자 사이에는 약 50%의 보험요율 차이가 있다.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주택판매가의 0.13%이며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은 보수업자에게 
직접 지불된다.26)
26) 주택산업연구원. 2004. 「공동주택 하자보수체계 개선연구」.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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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관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NHBC가 정한 설계시공기준에 따라 건설해야 하며 완
공시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제도는 주택건설공사를 설계, 시공기준에 적
합하게 시공케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검사는 ISO9002 기준에 따르고 있고 주
택준공시까지 7회의 검사를 실시한다. 공사과정중의 검사뿐 아니라 업자등록시
에도 업자의 기술능력을 심사한다.
<표 5-1> NHBC 보증대상 주택의 조건
구분 주택의 조건
조건1
NHBC에 등록한 업자가 공급한 주택으로서 NHBC 계약을 준수하고 공사검
사를 받을 것
조건2 적절한 시공방법과 재료로 주거에 적합하도록 건설할 것
조건3 NHBC가 정한 설계 시공기준에 적합하도록 건설하고 검사에 합격할 것
3) 등록제도
건설업체와 개발업자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심사는 우량업자 선별을 위한 것
으로 건설업체는 기술능력, 개발업자는 경영능력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등록업
자는 매년 등록료를 협의회에 지급해야 하며 등록료는 주택가격에 일정한 비율
로 정한다. 
4) 보험제도
NHBC가 스스로 보험 업무를 수행한다. 보험료는 주택등록료의 일부로 할당
되며 등록요율은 업자의 실적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며 보증사고율이 적고, 공급
실적이 많은 업자는 소액이 되도록 설정되어 있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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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쟁처리제도
분쟁의 처리는 조정, 중재, 재판 등의 과정을 거친다. 1단계는 등록업자에게 서
면으로 문제를 통지하여 등록업자가 처리하는 것이며 장기보증관련은 NHBC가 
직접 처리한다. 2단계는 등록업자가 처리에 실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NHBC
에서 조정하며 조정이 안 될 경우 중재를 하게 되는데 조정에 의해 분쟁의 99%
가 해결된다. 3단계는 중재협의회 회장이나 부회장이 지명한 중재인에 의해 중재
가 이루어진다. 소비자중재합의법에 의하면 주택소유자는 중재가 아닌 재판을 
선택할 수도 있다. NHBC는 주택소비자의 오해, 잘못된 사용을 예방하고 적절한 
유지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주택과 설비기기 설명서 등을 발행하여 소비자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2. 미국
미국에서는 주택사업자 협회가 설립한 HOW(Home Owners Warranty)를 통
해 주택품질보증이 이루어진다. 주택건설업자협회인 NAHB(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는 출범과 동시 HOW를 설립하여 운영해왔으며 
HOW 주식은 NAHB가 소유하고 있다. 영국과 달리  NAHB는 보증에 직접 관여
하지는 않으며 보험은 HOWIC(HOW Insurance Company)이라는 자회사를 통
해 운영한다. 1994년 HOW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 후 현재는 다수의 민간보
증보험회사가 보증․보험을 하고 있다. 
미국의 주택보증은 신규주택뿐 아니라 중고주택도 포함되어 있다. 보증된 중
고주택은 보증이 안 된 주택보다 매매가 용이하며 판매 시 가격도 더 비싸게 받
을 수 있다. 구매자는 예상치 못한 수선비용에 대해 보증회사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
27) 대한주택보증. 2001. 「주택시장변화에 따른 보증제도 발전방안 연구」. p48.
제 5장∙외국의 주택품질보증제도   67
1) 보증책임제도
보증책임자는 보증서에 기재된 등록업자이며 수익자는: 최초 구입자 및 그 가
족과 소유권승계인 등이다. 보증내용은 승인기준에 위배되는 결함(1년 보증), 전
기․가스 등 구조상 중대한 결함(2년 보증) 등이며 공유부분 보증도 전유부분과 
같은 기간 동안 보증한다. 보험기관은 초기보증(등록업자의 보증책임) 불이행에 
대한 보증을 한다. 장기보증은 3∼10년간 중대한 구조상 결함의 수선, 교환에 대
한 보증을 한다. 
중고주택 구매자와 판매자의 보증 내용은 난방, 배관, 온수시설, 환기시설, 전
기시스템 등이며 중고주택 판매자의 보증내용은 지붕누수, 중앙냉방, 냉장고, 식
기세척기, 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조명, 화재 시 경보시스템 등
이다.
2) 품질관리
품질기준은 주택품질의 최저기준임. 보증 및 하자판정 기준이다. 시공 기준은 
기존 법령중에서 HOW가 선정한 기술기준이다. 독자적 품질검사는 하고 있지 
않으며 등록업자의 자발적 품질관리에 맡기고 있다.
3) 등록제도
등록제도는 임의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상황, 기술능력, 고객에 대한 대
우 등을 심사한다. NAHB 회원이고 주택전문업체일 것, 재무능력의 보유, 다른 
등록업체로부터 신뢰성 획득 여부, 고객 평가 등의 항목을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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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제도
NAHA 자회사로 보험회사가 설립되어 있어서 보험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민간보험회사에서도 보험을 취급한다. 보험금은 하자보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
는 것으로 대부분 보수업자에게 직접 지불된다.
5) 분쟁처리제도
구입자와 등록업자사이에 보증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 시 단기보증사항은 등
록업자에게 통보하고 3년 이상 장기보증은 HOW 지방지부에 통보하고 지방지
부는 보험자에게 통보한다. 분쟁처리제도에는 조정, 중재, 재판 등이 있으며 조정
은 HOW의 지방지부에 의해서 행해지며 구입자가 조정에 불복시에는 미중재위
원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의 중재에 회부한다. 등록업자는 중재결
정에 승복해야 하나 구입자는 불복할 수 있다, 
3.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민법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제도를 구성하고 있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식기구는 없으나 민법에 의해 정부가 주택 및 건축물의 품
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전심사에 따른 자격 인정은 주택품질 관련 보험계약상 중요한 전제조건이
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에 대해 보험대상인 공사가 사전자격심사를 거친 자격
증명서에 적합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소비자와 건설업체 모두가 가입대상으
로서 민법상 건축주, 개발업자 모두 규정된 하자 발생 시 보상을 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주택 하자 발생 시 가능한 단기간에 하자 보수한 뒤 
건설업자가 가입한 보험사와 주택구입자가 가입한 보험사 간의 책임소재를 따져 
사후 정산하는 절차를 따른다. 품질보증은 책임소재 파악보다는 손해보수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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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고 있으며 공업화에 합치되도록 건축물을 생산하고 건축관계자의 책임환기
를 통해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1) 보증책임제도
건축물 시공자의 책임으로서 10년 책임과 2년 보증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보
증은 강행법규로서 개별적 계약에 의해 제한을 둘 수 없다. 시공업자뿐만 아니라 
설비부품 제조업자도 연대책임을 진다. 1978년 이전에는 전부 또는 일부 멸실 우
려가 보증대상이었으나 스페네타법 개정이후로는 건축물의 견고성 및 용도적합
성을 보증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증의 주 내용은 10년 하자책임, 완성보증, 품질
보증 등이다. 완성보증제도는 건조물 준공 시 불량을 완전히 보수하여 완성한 상
태가 되도록 하는 보증으로서 건설업자는 인도 후 1년간 발주자가 지적한 모든 
결함 보수가 의무화되어 있다. 
프랑스 제도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자기주택 건설하는 자도 보증책임이 
있다는 점이다. 개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도 10년 책임이 적용되는데 이는 장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2)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프랑스의 주택품질관리제도의 핵심은 기술관리이며 기술관리자는 건조물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술적 위험의 예방을 주요 임무로 한다. 기술관리
자의 주요 업무는 건축물생산과정 전반에 대한 심사, 건축주의 비용부담에 의한 
건축주를 위한 심사, 견고성 및 안전성을 주체로 한 심사 등이다. 시공과정뿐 아
니라 설계, 기술사무소가 하는 구조, 방수, 설비 등에 관한 설계도 심사의 대상이 
된다. 정해진 설계, 시공기준이 있으며 보험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견고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심사하며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검사자는 국가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설계, 시공, 감리업무를 겸무하지 못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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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책임을 져야 한다. 10년 하자책임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증으로서 10
년동안 하자 발생시 하자를 보증해주는 제도이다. 건축물의 견고성을 손상시키
는 손해, 건축물의 본래의 용도적합성을 손상시키는 손해, 건물과 구분될 수 없
는 부자재의 견고성을 손상시키는 손해 등이 모두 포함된다. 10년책임의 대상이 
되는 손해 이외의 물적 손해는 품질보증의 책임 존속기간을 최저 2년으로 정하
고 있다.
2년 보증제도는 2년 동안 설비(자재)에 관한 하자 발생시 보상해주는 보증제도
이다. 10년 책임 대상이 되는 부분이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품질보증의 책임존속
기간을 최저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공업제품의 품질보증기간과 일
치하도록 한 것이다.
3) 등록제도
프랑스의 경우 건설업자 등록제도는 관민합동기관인 건설업자자격심사 평가
기관이 행하는 업자평가제도이다. 이 기관의 주요업무는 건축업자를 건축공사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기술력, 인적, 재료적 능력 파악하여 등급을 매기는 것이
며 이는 피보험자의 자격적합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4) 보험제도
프랑스는 1978년 스피네타법 이후 강제책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생산
자측의 법률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수선비용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손해
책임자인 생산자에게 수선비용 구상권을 행사한다. 손해보험은 건축주 자신이나 
소유권승계자를 위해 손해의 신속한 수선을 담보하는 것으로 수리비를 담보하는 
물적 보험으로서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보험에 근거하여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
자에게 지급한다. 이 두 가지 보험은 기능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보험에 근거하여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보험회사가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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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시에 보험회사는 손해 책임자인 생사자측에게 수선비용의 구상권을 갖는다. 
다음 단계로 생산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에 따라 손해보험사에게 수선비용을 변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의 보험제도는 책임보험과 손해보험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이
루어져 있으며 신속한 수선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5) 분쟁처리제도
보증제와 관련된 분쟁은 보증책임에 관한 것과 보험계약에 관한 것으로 나누
어진다.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은 보증제도 특성상 모두 재판으로 해결하고 있다. 
민간의 계약에 대해서는 민사통상재판소가 관할하지만 공공건축물의 계약에 대
해서는 행정재판소가 관할한다. 프랑스는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
도록 물적 보험을 제도화하고 있다.
보험가입이 강제사항이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의무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런 분쟁은 중앙보험요율심사위원회에 제소되며 이 
위원회가 계약조건을 결정하면 당사자들은 이 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4. 일본
일본은 오일쇼크로 인해 심각한 건설자재 부족, 재질 악화, 부실시공 등으로 
주택의 결함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1975년 건설성에서 주택성능보증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건설성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성능보증제도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중심
으로 주택성능보증제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식적인 검토를 하게 되었다. 그 
결과 북해도 구시로 지구에서 시범적으로 신축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성능보
증제도를 운영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1982년 주택
관계단체, 손해보험회사, 금융기관 등의 협력에 의해 재단법인 성능보증주택등
록기구(Organization for Housing Warranty)가 설립되었다. 1999년 주택보증기
구(財)로 개칭되었다. 주택보증기구 출자주체는 공익법인 5개 단체, 민간 은행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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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 손해보험회사 20개사 등이다.
보증기구는 보험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3년째부터의 위험에 대해서는 보증기
구가 손해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증 대상은 
당초 단독주택 중심이었으나 1993년부터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1999년에는 임대주택도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1999년 9월 현재 보증주택누계는 
35만호이고 연간보증호수는 1999년에는 10만호를 넘었으나 최근에는 연평균 7
만호 정도이다. 보증제도를 이용하는 등록업자 수는 3만 개 정도로 총 업자 수 
18만에 비해서는 많지 않으나 점차 증가추세이다28)
민법에 근거하여 6개월에서 2년간의 보증이 있으며 이와 별도로 주택건설업자 
및 시공업자의 보증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보험제도에 기초하여 주택의 주요
한 구조부에 대해서는 주택인도 후 10년간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99년에
는 하자보증원활화기금을 창설하여 중소업자 이용 촉진을 도모하였고 1999년 하
자보증기간을 10년으로 의무화하였다(주택품질확보촉진법). 
일본에서는 성능보증제도와 융자특혜를 연계하여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주택
성능보증제도를 이용하면 주택금융공고의 특별가산융자(100만엔)를 받을 수 있
다.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융자우대제도도 성능보증제도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
다. 사이타마현, 동경도 등에서는 주택성능보증제도를 조건으로 하여 융자 우대를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금융기관에서도 융자우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일부 민간은행에서는 주택성능보증제도를 이용하는 주택에 융자금리를 우대
해 줌으로써 성능보증제도를 확신시키고자 하고 있다.
1) 보증책임제도
일본은 주택성능보증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 권
장사항이다. 대상주택은 민간 자율에 근거하여 등록신청을 받아 시행한다. 보증
서에 기재된 사업주와 건설업자가 연대보증을 하며 보증대상은 당초 단독주택중
28) 日주택보증기구(재). 1999. 「세계의 주택보증제도」.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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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었으나 1992년 총리부 행정감찰에서 신축분양아파트의 하자보수 원활화, 구
입자 보호의 필요를 지적하여 1993년부터 신축아파트로 확대되었다. 1997년부터
는 일정 임대공동주택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중소주택생산자가 하
자보증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자보증원활화기금이 도입되어 성능보증제도 이용
이 용이하도록 개선되었다. 장기보증은 10년, 단기보증은 1∼2년으로 구분된다.
단독주택의 단기보증은 구조상 주요 부분 외의 부분으로 마감의 박리, 욕실 누
수, 설비불량이 보증대상이 되며 기간은 1∼2년이다. 공동주택의 단기보증대상
은 타일이나 돌붙임 박리, 설비불량 등이다. 장기보증은 구조상 주요 부분에 대
한 보증으로 기간은 10년이다.
<표 5-2> 보증대상 사례
구분 보증부분 보증대상사례 보증기간
단독주택
구조상 
중요부분
기초 파손, 부등침하 등
10년
바닥 휨, 파손 등
벽 경사, 휨, 파손, 우수실내침입 등
지붕 휨, 파손, 누수 등
토대, 기둥 중 경사, 휨, 파손 등
공동주택
구조상 
중요부분
기초 구조구열 등
기둥,보,벽 구조구열 등
지붕 우루
외벽방수 이음매 등의 누수
자료: 대한주택보증. 2001. 「주택시장변화에 따른 보증제도 발전방안 연구」. p62.
2) 품질관리
주택보증기구가 설계, 시공 기준을 정하여 품질을 관리한다. 주택유형별, 공법
별로 「설계시공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건축주택보증기구의 검사원이 등록
주택의 검사를 실시한다. 거주 후 3년 전에 등록업자가 자주적으로 점검을 실시
한다. 검사횟수는 단독, 공동주택에 따라 다르다. 검사원은 주택보증기구가 도도
부현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며 공사설계도서와 설계시공기준에 맞게 공사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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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원칙적으로는 기초배근공사 완료시, 중간층 바닥 배
근공사 완료시, 지붕방수공사 완료시 3회의 검사를 실시한다. 우량집합주택은 2
회로 생략할 수 있다. 이밖에도 BL(우량주택부품), JIS(일본공업규격) 사용이 의
무화되어 있어서 자재와 부품 등에 대한 품질도 통제되고 있다.
3) 등록제도
등록대상은 판매업자, 건설업자, 공사(公社) 등이다. 등록기간은 1년, 매년 갱
신하고 등록 시마다 등록료를 내야 한다. 분양주택의 판매업자와 주택건설업자
가 다른 경우 협의 후 한쪽이 신청하면 된다. 
4) 보험제도
하자보증책임보험은 장기보증이 확실하게 이행되도록 인도 후 3년째 이후 장
기보증책임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주택보증기구가 계약자가 되며 각 등록업
자가 피보험자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다. 과거 5년간 손해율 및 업자등록연
수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50% 할인 또는 10% 할증된다. 지급한도액은 주택등록
시 신청한 당해 보증주택의 주택가액이다.
일본에는  중소업자가 소비자에 보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하자보증원활화 기금이 설치되어 있다. 중소기업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자본금 3억엔 이하, 상시종업원 300인 이하)가 가입 가능하며 통상적
인 경우 보다 싼 주택등록료로 주택성능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5) 분쟁처리제도
보증책임 있는가 여부 또는 제안한 보수방법 등에 관해 보증자와 피보증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전문적, 기술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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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사고심사회의 심사를 받는다. 보증사고심사회는 기구이외의 주택건축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및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잘 구성되며 보증자 또는 피보증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청구를 받은 안건에 
대해 객관적 판단을 한다. 
5. 외국사례의 시사점
선진국의 주택품질보증제도는 아직 주택품질보증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
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외국의 경우 법에서 하자담보 책임을 정하고 있으나 구체
적인 하자담보책임의 이행에 있어서는 정부가 개입하기 보다는 민간사업체 협회 
등이 품질보증기구를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주택건설업자협회에서 품질확보를 위한 독자적 기준을 만
들고 보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협회가 주축이 된 것은 아니나 
역시 민간기구에서 품질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전국주택건설협의회
가 시공검사를 실시하며 프랑스는 보험회사와 연계된 민간검사회사가 검사하되 
검사자는 국가가 인정하는 자로 하고 있으며 일본은 도도부현의 추천을 받은 주
택보증기구의 검사원이 등록주택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보증기구의 가입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고 자발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있으나 다양한 유인책을 사용하여 제도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일
본의 경우 자치단체나 민간에서 보증된 주택에 대한 융자우대를 통해 품질보증
제도확산을 간접적으로 유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영국도 주택품질보증을 받
은 주택이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
로 강제효과가 발휘되고 있으며 따라서 주택품질보증제도의 보급률은 95%정도
로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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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외국의 주택품질보증제도 요약
구분 개요 보증책임제도 품질관리 등록제도 보험제도 분쟁처리제도
영국
-NHBC에서 품
질기준 제시, 
업자등록과 
품질확인 및 
보증, 분쟁처
리 업무
-단기보증, 장
기보증, 건축
규제보증, 완
성보증 등이 
있음
-설계시공기준
을 정하여 이
에 따라 건설
해야 함
-건설업체와 개
발업자로 구
분하여 등록
-NHBC가 보험
업무 수행, 요율
은 업자실정에 
따라 다름
-조정,중재,재
판이 있음
미국
-주택사업자협
회가 설립한 
HOW를 통해 
품질보증
-1994년 HOW
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다
수의 민간보
증보험회사가 
보증, 보험업
무수행
-등록업자에 의
한 보증은 2년 
보증이며 보험
 기관은 3-10년
간 보증
-HOW 승인기
준은 품질기
준과 시공기
준이 있음.
-품질기준은 
주택품질의 
최저기준이
며 동시에 하
자판정기준 
-임의제도로 
운영, 심사기
준은 재정상
황, 기술능력 
등임
-NAHB 자회사
로 보험회사 
 설립
-단기보증은 등
록업자에게 통
보하여 해결. 3
년이상 장기보
증은 HOW 지
방지부에 통
보, 조정, 중재, 
재판을 거침
프랑스
-민법에 근거하
여 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
제도 구성
-건설업자와 
주택구입자 
모두 보험가
입 의무화
-건축물 건조자
의 책임, 2년 
보증, 10년 책
임으로 구분
-자기주택을 
건설하는 자
도 책임을 짐
-건축물생산과
정 전반에 대
해 심사
-정해진 설계,시
공기준이 있으
며 보험가입하
기 위해서는 반
드시 이 기준을 
따라야 함
-건설업자 등록
제도가 있고, 건
축업자를 공사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등급
을 매김
-1978년 이후 강
제보험을 시행
하고 있음 손해
보험도 실시
-보증책임에 관
한 사항은 재
판으로 해결
-보험계약과 
관련된 분쟁
은 중앙보험
심사위원회에 
제소를 통해 
해결
일본
-보증기구가 
보험업무 담
당하고 3년째
부터의 위험
에 대해서는 
보증기구가 
손해보험회
사와 보험계
약으로 운영
-사업주와 건
설업자 연대
보증
-단기보증은 
1-2년, 장기보
증은 10년
-주택보증기구
가 설계, 시공
기준을 정함
-거주후 3년전에 
등록업자가 자
주적으로 점검
-판매업자, 건설
업자, 공사가 등
록대상임
-인도 후 3년째 
이후 장기보증
책임을 대상으
로 하는 하자
보증책임보험 
운영
-피보증자와 
의견불일치시 
보증사고심사
회의 심사를 
받음
-전문적 기술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각계 전
문가로 구성된 
심사회 심사
외국의 경우 대개 단기는 하자보수의 책임을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고 중장기
는 하자보수보증과 더불어 손해보험의 성격을 갖는다. 프랑스의 경우 보험의 역
할이 매우 커서 사업자 뿐 아니라 소비자도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는 점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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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적이다. 대부분 보험에 기초한 주택보증제도를 만들어 일정한 품질수준을 지닌 
주택의 건설과 주택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보험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
해 보험가입자인 주택건설업자의 자격, 주택의 건축기준 및 엄격한 검사 등의 사전
적 조처가 필요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품질보증기구를 설립한 경우 대개 등록제도를 운영하여 업체의 등록단계에서
부터 심사를 통해 적격업체를 가리고 있다. 또 품질보증기구에서 자재사용기준 
등을 제시하고 시공과정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해 품질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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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  ․  H  ․  A  ․  P  ․  T  ․  E  ․  R  ․  6
 주택품질보증 체계의 재구축 방안
본 장은 앞서 설명한 제3장의 제도현황, 제4장의 제도운용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제5
장의 외국사례를 종합하여 향후의 우리나라의 주택품질보증 체계의 발전방안을 제시
한다. 발전방안은 기존 법정품질보증방식의 개선방안과 앞으로 추가적으로 구축해야 
할 새로운 품질보증체계를 제안한다. 또한 새로운 주택품질보증체계를 활성화하기 위
한 소비자, 주택사업자, 정부의 역할을 제시한다 
1. 주택품질보증체계의 재구축 방향
1) 주택품질보증 모형의 분류
주택품질보증체계를 정부와 민간의 상대적인 역할 분담에 따라 국가주도형 모
형, 민간주도형 모형 그리고 혼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주택품질체계를 
모형화하여 비교 검토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택품질보증체계를 발전시
켜 나가는데 있어, 정부와 민간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것인가, 또는 규제중심
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시장 자율적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주택품질보증과 관련하여 기술적이고 세밀한 개선방안의 모색보다는 앞으로 
어떤 모형으로 우리나라 주택품질보증체계를 발전시켜나갈까 하는 것이 현시점
에서 결정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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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주도형 모형 (법정품질보증 중심)
국가주도형 주택품질보증 모형은 민법 등에서 일반적인 하자담보책임 등을 규
정할 뿐 아니라 국가가 상세한 주택품질보증기준(하자보수책임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는 민간사업자들에 의한 능동적인 품질보증의 
노력보다는, 주로 국가가 품질보증시스템을 주도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이러한 
국가주도형 모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들이 주도하는 주택품질보
증체계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대량의 주택을 건설하면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주택품질
상의 결함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민간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품질보증시스템은 구
축되지 못함에 따라 국가가 건설 및 주택관련 법에 구체적인 하자보수책임 공종
과 기간 등을 제시하게 되었다. 더욱이 1990년대 초의 일련의 건축물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당시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하여 하자보수
책임 기준을 강화하게 되었다.29)
 (2) 민간주도형 모형 (약정에 의한 품질보증 중심)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에서 하자담보책임의 일반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주택품질보증(또는 하자보수책임)시스템은 민간사업자단체 자율에 의
하여 운영되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 외국사례에서 검토한 미국, 영국의 경우 모
두 민간사업자 단체에서 주택품질보증기구를 설립하여 품질보증을 담당하고 있
으며, 민간 보증보험 회사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품질보증시스템을 운용하고 있
다. 일본의 경우는 공익재단과 민간 은행 및 손해보험사가 출자하여 보증기구(재
단법인)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모든 주택사업자가 품질보증기구를 통해 주택품
질보증을 해야 할 의무도 없다. 단지 간접적인 유인책을 마련하여 가입을 유도하
29)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법으로 대체 입법되었으며, 공동주택관리령의 내용은 주택법에 흡수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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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경우 보증기구를 통해서 보증하는 비율이 아직 
높지 않아 신규주택건설의 10%∼15%만 일본 주택보증기구에 보증가입을 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2) 새로운 한국형 모형의 모색
(1) 비교적 강력한 법정품질보증 체계 유지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상당한 건설역량을 갖고 있고, 국내에서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
은 건설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부실시공으로 막대한 인명손실을 초래한 일련
의 붕괴사고를 경험하였고, 부실시공문제는 국가적 사회문제로 부각되기도 하였
다. 
따라서 정부는 건설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입을 하였으며, 다양한 
기준과 규제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건설업체들에 대한 엄격한 감
독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이 남아 있어 주택품질보증과 관련하여서도 
급격한 정부개입의 축소 또는 규제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이러한 현실여건이 반영되어 현재와 같이 구체적인 법적 규제가 
존치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전문가가 전체 응답자의 85%, 공무원의 90%, 민간사
업체 75% 등으로 나타났다.
(2) 약정품질보증체계 활성화의 필요성
기존의 법정품질보증은 법으로 강제하는 최소한의 품질보증인 바, 그 이상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
러나 민간 자발적인 품질보증경쟁을 통한 약정품질보증체계가 활성화된다면 보
다 적극적인 주택품질보증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업체들의 경쟁을 통해 특정 공사, 주택설비 등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하자보수책임기간) 연장 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중고주택의 경우도 법
으로 주택품질보증을 강제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민간 자발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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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인 품질보증을 한다면, 논란의 여지도 없고 소비자보호 차원에서는 매우 바
람직한 일일 것이다. 품질상의 결함이 심각한 수준일 경우 하자보수보증 뿐 아니
라 보상 및 계약해지도 약정품질보증을 통해 가능하도록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들의 품질에 대한 기대수준 특히 안전, 건강, 쾌적성에 관련한 기대수준
이 높아져, 단순한 시공 상의 하자 뿐 아니라 일부 중요한 주택의 성능에 대한 
품질보증이 필요한 바, 이러한 사항들은 약정품질보증체계를 통해 보증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의 세대 간 소음수준,  건축물로 인한 실내공
기 오염수준 등의 성능이 우선적인 품질보증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약정에 의한 품질보증이 활성화 될 경우 주택소비자 보호를 더욱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3) 한국형 발전모델 (법정품질보증체계의 개선 + 약정품질보증체계의 활성화)
주택법등에 의한 기존의 법정품질 보증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 그러나 아직 부실시공이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 여건을 감안할 때 기존
의 법정품질보증체계를 당장 축소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기존 제도의 문
제점만 개선하여 당분간 현 상태 수준의 법정품질 보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
다. 
단, 전술한 바와 같이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품질보증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바,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에 의한 품질보증체계(약정에 의한 품질보증체계)을 활성화시키도록 유도하
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약정품질보증체계의 기반이 확립되면, 기
존의 법정품질보증의 범위는 점차 축소시키고, 약정품질보증을 활성화시키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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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주택품질보증 발전 모형의 비교
     품질보증체계
장단점
법정품질보증강화(Ⅰ)
약정품질보증중심
개편(Ⅱ)
 법정품질보증개선
+ 약정품질보증활성화(Ⅲ)
장점
-법으로 정한 기준을 확  
실하게 담보할 수 있음
-사업자들의 경쟁에 의
한 품질보증 유도 가
능
-최소한의 품질보증은 담 
보하면서, 업체들의 자발
적인 품질보증 경쟁도 
 유도 가능
단점
-법정기준을 일률적으로 
강화할 경우 우량기업의 
경우 불필요한 이행보증 
비용 추가
-법으로 강제하는 기준이
므로 사업체들의 자발적
이고 적극적 품질보증을 
기대 못함
-대기업의 품질보증에 
는 문제가 없겠으나, 중
소규모업자들의 경우 
하자보수 책임의  이행
을 보장하기 어려움
-서민피해자 증대
-우리나라의 현실에 부
적합한 측면이 있음
-품질보증체계가 복잡함
종합평가 △ × ○
2. 법정 주택품질보증제도(하자담보책임제도)의 개선방안 
1) 주택품질 보증관련 법체계의 개선
주택법 및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은 주택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 계약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침해 우
려, 불합리한 차별의 문제,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적용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물론,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건물에 대해서 10년간 하자담보책임이 존속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도배, 미장공사 등과 같이 단기간에 마모되어 버리는 부분까지 
하자보수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때에는 건축주 또는 분양자에게 이러한 하자담보
책임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도 수긍할 만하다. 즉, 목재로 된 문이
나 천정이 시멘트 콘크리트 아파트에 있으면 10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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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목재가옥에 설치되어 있으며, 5년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된다는 것은 합리
적이지 못하다.30)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공동주택 뿐 만 아니라 상가건물 및 단독주택에도 
모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공동주택의 하자담
보책임을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제한한다면, 미등록 건설업자가 건축
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10년이라는 하
자담보책임기간이 정해지게 되고, 오히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년의 범위 내
에서 주택법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서 하자담보책임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
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에 의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최근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주택법 및 집합건물법의 개정에 대한 법체계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주택법 
부칙 제2조에 의한 소급입법 적용부분은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둘째, 건설관련 하자담보책임의 체계적 보완이 필요하다.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의 경우에는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배제한다는 규
정이 있을 뿐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인 하자보수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
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해석상 민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결국 하
자담보책임의 기초는 민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민법을 
기초로 건설관련법령상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립이 요구된다.
셋째, 수급인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민법규정의 개선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등의 건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종전과 같이 10년을 
유지하도록 하되, 구성부분에 있어서 물리적 분리가능성 또는 독립적 하자보수
가능성이 있는 물건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
인 것으로 생각된다. 
30) 윤재윤. 2003. 6.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실무상 쟁점”「저스티스」 제36권 제3호(통권 제
73호). 한국법학원.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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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주택하자담보책임제도는 주택소비자의 권리와 주택사업자의 부담
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므로, 계약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양자의 이해관
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한 근
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2) 주택전문 하자판정기구의 설립
공공이 운영하는 주택하자판정기구를 설립하여 명확한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하자를 판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 하자판정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을 
참여토록 하고 상설기구화하여 필요할 때는 언제나 신속하게 하자판정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하자판정기구가 상설기구로 설치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
속한 하자 보수가 가능하고 하자 판정절차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 소송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현재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현재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시, 군, 구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
링주택조합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하
자에 관한 분쟁을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의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은 성격
상 건설업체나 입주자 모두 외부로 공개되거나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실정이
다. 또한 재판까지 가는 경우 시간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신속한 하자 보수
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 조정이나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되고 발주자와 감정적 대립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여러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처럼 하자를 판
정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공신력을 갖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법적 
효력을 갖는 기관이 필요하다. 
건설관련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전문기관 내지는 이에 준하는 기관 가운데 
건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기구를 하자판정기구로 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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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하자판정기구의 판
정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에 대해 법적 공신력을 부여하
여 당사자가 그 판정결과에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연장 검토
주택 품질상의 문제는 주택사업자의 시공 잘못이나 잘못된 자재 사용이 원인
인 경우가 있고 소비자의 사용 잘못이 원인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된  지붕 및 방수, 창호, 그리고 급배수위
생설비 공사의 경우 입주자의 사용상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들 공정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의 연장
은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지붕 및 방수 공사의 
경우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창호공사의 경우 현
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급배수위생설비공사는 현재 1∼2년에서 2∼3년으
로 연장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지붕 및 방수공사 그리고 창호공사는 품질시공 뿐 아니라 양질의 자재의 사용
이 필요한 부분이고, 급배수위생설비공사 역시 정밀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
분이므로, 하자보수책임기간 연장은 이들 공사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자재비 및 인건비가 일부 증가하여 주택건설 
원가 상승요인이 될 수 있지만, 사업자가 비용 증가분을 흡수하고 또 일부는 소
비자에 전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보호차원에서는 이들 
공종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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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하자보수 책임기간 연장방안(안)
공종 현행 하자보수 책임기간 개정 하자보수 책임기간
창호공사 1년 2년
지붕 및 방수공사 3년 5년
급배수위생설비공사 1∼2년 2∼3년
주: 급배수위생설비 공사중 위생기구설비 공사와 철 및 보온 공사가 현재 보증기간이 1년이며 
나머지 급수설비, 온수공급설비, 배수․통기설비 공사는 2년으로 되어 있음
4) 정부의 하자판정 및 보수 관련 지침마련
하자판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자의 점검방법과 판정기준 수립이다. 이
를 위해서는 하자보수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는 하자평
가와 관련하여 보수, 보강 전문시방서 등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하자의 판정 
및 보수보강방법, 하자보수비용 산정 등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전
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야 한다. 동 지침이 마련되면 분쟁초기에 하자
여부와 책임소재, 처리 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여 보다 신속한 하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분쟁초기에 하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일단 보수를 하고 
비용부담에 대한 사항은 보수 후에 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사용자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 주택건설업체의 자료보관 체계 정비
준공확인도서를 포함하여 사업계획 승인도서, 사업도중에 변경사항 및 감리자 
확인사항 등을 반드시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련 도서의 보관은 하자 
발생 시 원인 규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 전반에서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하자발생 내역과 처리, 비용 등에 대해서도 
사업주체와 대한주택보증, 해당 아파트가 각각 관리하도록 의무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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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관리와 하자보수에 대한 경력이 자료로 보관되어야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의 처리에 있어서도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 수
립, 변경 시에 참고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에서도 해당업체의 하
자발생률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보유하고 보증료율 차등화 자료로 활용할 수 있
다.
6) 주택하자보수 보증제도의 개선
(1) 주택보증의 하자보수보증료의 정상화
대한주택보증의 하자보수보증의 보증료는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대한주택보증의 수익구조를 왜곡시키고, 주택보증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체들 간
에도 불공정한 비용(보증료)부담을 초래하므로 비정상적인 보증료책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분양보증이 필요 없는 후분양주택에 대한 보증료율 차별도 
철폐되어야 한다.
(2) 업체별 대위변제 가능성을 보증료 책정에 충실히 반영
하자보수보증이란 업체가 도산(폐업) 또는 지불능력 부족으로 하자보수책임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보증사가 주택사업자 대신 보수(보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대
형 우량기업의 경우는 사실상 보증사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나, 우량도가 낮은 기업의 경우 보증사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업력이 짧거나 소형인 업체일수록 시공기술 수준과 장기생존
율이 일반적으로 낮아, 보증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보고
서 제4장의 문제점 부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거 대한주택보증에 주택보수보
증을 한 업체들의 특성별로 분석해본 결과 보증사고에 대한 대위변제율의 차이
가 업력, 자본금 규모, 주택건설실적 등에 따라 10배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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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보증사고는 대부분의 경우 주택업체가 도산 또는 폐업으로 더 이상 보수책임
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데 업계에 신규 진입한 업체일수록 도산 또는 폐
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규모업체(자본금 100억원이상)의 경우 ‘94
년∼’04년의 기간 동안 주택건설업계에 신규 진입한 회사는 13개 퇴출한 회사는 
37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중소규모업체(자본금 100억원미만)의 경우는 동기
간에 신규 진입한 회사는 9,796개였으며, 퇴출한 회사의 수는 9,652개에 이른다. 
2004년 현재 자본금 100억원 미만의 중소업체의 수가 6,253개에 지나지 않는 것
을 감안한다면 실로 많은 업체들이 진출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3> 주택사업자 규모에 따른 업계 진출입 현황(‘94∼’04)
(단위: 개)
 주: 여기서 대형사업자란 자본금 100억원 이상, 최근 2년간 년평균 주택건설호수 500호 이상
인 업체이며, 중소사업자란 그 이하인 업체들을 말함 
따라서 업체의 우량도(재무적, 기술적 측면)를 충분히 반영한 업체별 보증요율
이 결정되어야 한다. 다만 업력이 짧고 실적이 적은 업체에 대해 과다하게 높은 
보증요율이 적용될 경우는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점
은 일부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구분 2004 업체수(A) 신규 등록 업체 수 퇴출 업체수(B) B/A(%)
대형사업자 90 13 37 33.3
중소사업자 6,253 9,796 9,65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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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대한주택보증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요율 책정 개념도
보증요율
적정요율
실제보증요율
기업우량도
3. 약정에 의한 주택품질보증 활성화방안
1) 약정품질보증의 방법
(1) 개별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약정에 의한 품질보증  
 주택사업자들이 별도의 주택보증기구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직접 약
정을 통해 주택 품질보증을 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들
이 그들의 판매 전략에 따라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품질보증을 할 수 있고, 
주택품질보증에 대한 보증보험의 가입도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품질보증의 담보
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자동차제조업체들이 법으로 규정된 기준이상으로 품질보증조건을 
경쟁적으로 내놓게 된 계기는 H자동차사가 미국시장에서 신차 판매를 촉진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매우 유리한 품질보증조건을 제시하기 
시작한 것이 효과를 거두고 그러한 판촉방식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도 품질보증 경쟁이 활성화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의 약정품질보증은 자동차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간의 경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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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치열하고 다양한 상품의 판촉이 필요할 경우에 도입이 가능할 것이므로, 주
택시장에서 조기에 활성화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
와는 달리 주택사업체의 수는 매우 많고 업체들 간의 신용도, 시공능력 등의 격
차도 크며, 업계 진출입이 빈번하여 개별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약정에 의한 품질
보증에만 의존하여 주택소비자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브랜드 인
지도가 높은 주택사업체들의 경우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주택분양의 촉진을 위해 
약정품질보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품질보증기구를 통한 약정품질보증
영국, 미국, 일본에서와 같이 민간 주택품질보증기구를 설립하여 소비자와 주
택사업자를 연계․중재역할을 하도록 하는  품질보증 시스템을 상정할 수 있다. 
주택품질보증기구가 소비자와 주택사업자 사이에서 보증을 담당하면 주택하자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들을 대신하여 하자문제를 보다 용이하고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와 주택사업자간의 분쟁발생 시, 또는 주택사업체
가 도산(폐업)했을 경우 하자에 대한 보수를 받거나 보증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
다.
주택품질보증기구가 보증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증 대상 주택사업자에 
대해 주택시공 기준을 제시하고 시공 과정을 감시한다면 주택품질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주택보증기구의 설립운용과 함께 개별약정에 의한 품질보증도 활성화
우리나라에서 약정품질보증을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
하기 위해서는 주택보증기구를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업체들의 경
쟁에 의해 보다 적극적인 주택품질보증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자들과 소비자들 
간의 개별약정에 의한 품질보증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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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소비자들과의 직접적인 약정에 의해서만 품질보증이 이루어질 경우에
는 그러한 약정을 재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보증 또는 보험이 수반되는 것이 
소비자를 위해 바람직하다. 
 
2) 개별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약정에 의한 품질보증 활성화 방안
개별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약정에 의한 품질보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단 
주택시장 여건이 성숙되어야 할 것이다. 즉 주택시장에서 주택사업자간의 경쟁
이 좀 더 치열해져야 할 것이다. 자동차시장의 경우는 국내시장이 외국에 개방되
어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또 특정 자동차모델의 판촉이 자동차 
제조회사의 수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업체들 간의 품질보증 
경쟁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시장의 경우 아직은 완전히 공급자시장에서 수요자시장으로 전환되지 못
한 상태이다. 그러나 점차 수요자시장으로 전환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주택 및 단지설계에서 차별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으며,  주
거환경의 건강성도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일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주택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개별적인 약정품질보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
장 여건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정부, 주택소비자,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
다. 
(1) 정부 및 공공의 역할
 초기 단계에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주
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특정지역에서 판촉이 필요할 경우 기본적인 하자보수책임 
수준 이상의 품질보증을 약정함으로써 민간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사업체들의 자발적인 품질보증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 및 조세
상의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서민용 소규모 주택이나 임대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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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주택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보증을 제공할 경우
에는 국민주택기금 융자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또한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주택분양업체들
과 분양하는 주택의 품질 및 보증 수준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택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유도시킬 수 있다. 그리고 개별 주택사업자
와 소비자 간의 약정에 의한 품질보증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2) 주택 소비자의 역할
주택소비자단체는  소비자주권에 관한 교육과 의식화를 통해 소비자들이 여러 
주택사업체들의 주택품질과 품질보증 조건 등을 철저히 비교하여 선택하도록 함
으로써 업체들 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품질보증체계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소비자 주권회복을 위하여 정부에게 필요한 행정서비
스의 도입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주권이란 소비자의 선택이 시장을 통하여 사회전체의 자원배분을 결정
하는 것으로서, 민주사회에서 국민들이 정치적인 주권을 가졌듯이 시장경제에서 
소비자들이 경제적인 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 정치민주주의가 선거를 통
해 달성될 수 있다면, 경제민주주의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31)
 
(3) 주택사업자의 역할
주택시장이 사업자주도 시장에서 소비자주도 시장으로 전환되는 현 시점에서 
업체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객만족 경영이 필수적이며, 그런 노력
의 일환으로 주택사업체들이 자발적인 주택품질보증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주택품질보증을 위한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세는 정부의 규제행정에 의한 개입을 
31) 소비자보호원. 2000. 「소비자보호제도 총람」.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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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고, 사업자의 신뢰성도 높아지게 한다.
 
3) 주택품질보증기구 설립을 통한 약정품질보증 확대 방안 
(1) 주택품질보증기구의 설립 목적 
주택사업자와 소비자와 간의 개별적인 약정에 의한 품질보증은 나름대로 장점
이 있고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나, 현재의 우리나라 주택시장
과 주택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주택소비자와 주택사업자주택품질보증기구를 
설립하여 소비자와 주택사업자 사이에서 중간 매개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품질보증기구는 약정품질보증의 활성화를 위해서 뿐 아니라 기
존 하자보수(담보)책임 관련 규정(법정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도 적
극 활용될 수 있다.
주택품질보증기구의 제일의 목적은 주택사업자의 주택소비자에 대한 하자보
수책임을 주택사업자를 대신하여 재정적으로 보증하는 것이다. 부수적인 목적은 
주택사업자와 주택소비자 간의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일부 담당할 수 있고, 품
질보증 사고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택품질의 개선에 기여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주택품질보증기구의 일반 성격
앞서 검토한 외국사례를 보면 미국과 영국은 주택사업자 협회가 품질보증기구
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민간 은행과 손해보험사와 공익법인
이 공동출자한 민간기관인데 공익법인이 5개나 참여 출자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민간기구이지만 공적인 성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 일본의 경우 주택보
증기구가 보증보험기능도 겸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는 보증기구와는 별도로 자회
사를 설립하여 분리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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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주택품질보증기구를 설립하는 목적은 민간자율의 약정품질보증
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주택품질보증기구도 공공기관화 하는 것보
다는 민간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보
증기관은 적지 않은 위험부담을 갖고 있고, 품질보증기구의 역할이 공적인 측면
도 있기 때문에 보증기구를 민간기구로 설립하되 공공이 공동출자하는 형식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운영기반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는 순수한 민간
기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주택품질보증기구가 공공기관이
거나 반관반민의 성격을 가져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민간업체, 보험회사의 경
우는 민간기관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민간전문가들의 경우 
반관반민(41.7%), 민간(33.3%), 공공기관(25.0%)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3) 품질보증기구의 기능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품질보증기구를 통한 품질보증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신설되는 품질보증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아래와 같이 상
정할 수 있다.
 
① 주택사업자의 품질보증기구 등록
주택사업자들이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기구에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판단된다.32) 물론 주택사업자들이 주택보증기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
고 개별 주택사업 프로젝트 단위로 그때 그때 보증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일 것이다. 현재 대한주택보증과 서울보증보험이 수행하는 이행보증 
방식이 바로 그 것이다. 그러나 주택품질보증기구가 보증기구에 회원 등록한 업
자를 대상으로만 품질보증을 해 줄 경우, 보증기구 등록업체들을 대상으로 별도
의 기술기준, 자재사용 기준 등을 제시하여 품질보증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시공
32) 품질보증기구 등록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자등록과는 별개로, 보증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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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품질향상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외국의 경우, 즉 영국, 미국, 일본이 모두 이러한 회원등록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주택사업자들의 단체에서 보증기구를 만
들고 또 운영에도 관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보증대상 사업체들을 효율
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의 품질보증기구 등록 대상 
은 민간 또는 공공의 주택시행사, 주택시공사, 주택판매업체 등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② 주택 시공품질 관리
법적인 규제사항에 추가로 설계 및 시공 조건을 품질보증대상 주택사업자에게 
일부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품질시공을 담보하기 위한 시공과정상의 검사기능
도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품질관리를 통해 보증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품질보증회사가 부실시공을 위한 시공과정상 검사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비롯한 대형 붕괴사고들을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
어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 비해 매우 엄격한 감리제도를 갖추고 있다. 
더구나 아파트의 경우 감리전문회사에 의한 책임감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에, 기존의 감리전문회사에 의한 감리제도를 대신하여 주택보증기구가 감리의 
역할을 담당할 수는 없다.
주택보증기구가 기존의 전문감리업체의 감리기능을 대체할 수 없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만약 주택품질보증기구가 전문감리업체에 의한 
감리기능을 대신 담당할 경우 주택보증기구에 의한 감리업의 독과점이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로 기존의 전문감리업체 수준의 감리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관련 분
야의 전문가를 다수 고용해야 감리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주택품
질보증기구 조직의 비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품질 보증기구에 자체
적인 감리, 감독 기능을 갖추되 기존의 감리 전문회사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품질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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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품질보증기구는 대신 업체별 보증사고율을 철저히 보증료에 반영한다면 
주택사업자의 품질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 더 효과적이면서 품질기구운영의 비용 
절감을 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사전규제의 강화를 대신한 사후규제, 즉 보증
사고 다발업체에 대한 수수료인상을 일종의 벌과금으로 부과함으로써 품질시공
을 유도할 수 있다.
 ③ 단기 하자보수 이행 보증 
주택품질에 단기 하자(분양 후 2∼3년)의 경우 일단 주택사업자가 보수의 책임
을 지고, 주택사업자가 도산, 폐업 등의 이유로 보수책임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
우에는 주택보증기구가 보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는 현재와 같이 
하자보수 이행보증이 될 것이며, 보증기구와 주택사업자가 연대보증을 하는 형
태를 취해야 할 것이다.
④ 중장기 하자보수 보험
장기적으로 보증대상 주택사업체의 도산 (또는 폐업)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건축 구조적인 문제의 발생 가능성도 증가하므로 보수 또는 보상을 위한 비용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한 보험기능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중장기 보증은 단순히 주택사업자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뿐 아니라, 보수 또는 보상의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손해보험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보험기능을 주택보증기구가 담당하기에는 전
문성도 부족할 수 있고 재정적 위험도 매우 크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들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보험적 기능의 수행은 주택품질보증기구가 손해
보험사들과 공동으로 지분참여 하는 방법과  주택품질보증기구가 손해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는 재보험의 형태를 취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⑤ 중재기능
주택품질보증기구의 설립 목적 중 하나는 주택소비자와 주택사업자의 중간에
98   
서 중재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택소비
자와 주택사업자가 품질의 결함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 전문적인 지식
이 부족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 이해당자들끼리 직접 이견 조정을 
하려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택소비자와 주택사업자를 효율적으로 중재할 수 있
는 기능을 주택품질조정기구에 갖추어야 할 것이다. 
(4) 보증보험의 범위
① 보증대상 금액 
주택품질보증기구는 기존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대신한 보증업무의 수행과 더
불어 법에서 요구하는 이상의 품질보증에 대한 보증상품 개발과 판매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법으로 정한 보증금액의 범위인 
시공비의 3%보다 보증대상 금액이 높은 상품들 즉 시공비의 5%, 10% 또는 그 
이상의 보수비용을 보증하는 보증상품 등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보증기간도 하자발생률이 특히 높아 소비자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공정에 대
한 품질보증기간을 법정기준보다 연장한 보증상품의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공사비에 대한 보증금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품질보증 기간을 연장
할 경우 하자보수책임이 더 높은 수준에서 담보되기는 할 것이나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이러한 증가분의 일부는 주택분양가격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의 비용증가와 품질보증 수준 제고로 인한 기업의 주택판매촉진 혜택(benefit)은 
트레이드오프(trade off)관계에 있는데 이 비용과 편익의 사이에서 품질보증 수
준의 결정은 기업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의 
특성과 시장상황에 따라 품질보증의 적정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면이 바로 법정품질보증에 비해 약정품질보증의 유리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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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보증기준 강화에 따른 주택사업자 비용변화 개념도
보증금 보증비율
최고비율
법정기준
법정기준
사업자 비용증가
최장기간
하자책임기간
② 보증대상 
현재 주택법에서와 같은 공종별 공사에 대한 하자 보증 뿐 아니라 소비자가 
중요시하는 일부 주택성능에 대한 품질보증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해야 할 것이
다. 정부는 최근 주택성능등급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2006
년부터는 주택성능급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능등급제가 시행되면 객관적인 사후 검증이 가능한  인증 성능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성능인증이 철저히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것은 분양되는 모든 세대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보증인 경우 설
계도만을 보고, 또 준공보증인 경우에도 판매되는 세대의 일부를 표본으로 선정
하여 검사를 하고 인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성능 평가와 인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일부 세대에 있어서 인증된 성능에 미달하는 품질상의 결함
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증자체가 잘못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주
택매매가 이루어진 후 인증 성능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소비자가 인증기관 또는 
주택사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받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품질보증기구가 설립된다면 소비자가 보다 손쉽게 많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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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들이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된 주택성능에 대해 보증 이루어지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현재는 공동주택 중심으로 주택품질보증제도(또는 하자보수책임제도)가  
강화되어 있으나, 향후 주택품질보증기구가 설립된다면 단독주택도 주택품질보
증기구를 통한 품질보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리모델링 주택에 대한 보
증상품도 판매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중고주택에 대한 보증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주택설비를 중
심으로 보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고주택의 
경우 일부 부위에 대한 보증상품을 개발하여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야 할 것이다. 
(5) 하자판정
주택품질보증기구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가능한 객관적으로 하자여부
를 평가하고 중재함으로써 하자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품질보증기구는 소비자에 대한 품질보증을 주택사업자와 공동으로 
인수하는 형식을 갖게 되므로, 정부는 주택하자 판정을 전문으로 하고 그 판정결
과가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갖는 기관을 주택품질보증기구와는 별도로 설립하여 
운용해야 한다. 즉, 본 보고서 앞에서 법정품질보증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제
시한 공공 주택하자판정기관을 설립하고,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분쟁을 비교적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주택사업자들의 품질보증기구 가입 의무
기존의 법정품질보증제도(예,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등)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모든 주택사업자는 그에 따라 하자보수책임(하자담보책임)
을 갖지만, 반드시 주택보증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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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보수책임의 재정적 담보를 위한 보증(또는 보험) 가입을 법으로 의무화 하
되 현 주택법 규정에서와 같이 다양한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기관으로부터 이
행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택사업체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7) 품질보증기구와 일반 보증보험사 및 손해보험사와의 관계
품질보증기구를 통한 주택품질보증체계를 구축하더라도 특정 보증기구(회사)
에 독점적 위치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일반 보증보험회사와 손
해보험사들도 주택품질보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
반 보증보험회사들의 역할은 주택보증기구의 보증책임을 나누는 보완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동시에 독자적인 품질보증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제한된 시장에서 과다한 경쟁은 보증업계 전체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독점체제 하에서는 시장기능에 의한 보증료율 결정
이 어렵고, 새롭고 다양한 보증상품개발도 기대하기 어려워, 주택사업자와 주택
소비자에게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주택보증보험에 
대한 진입장벽은 단계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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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7
 종합 및 결론
본 장은 현재의 주택품질보증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주택품질
보증체계가 발전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소비자, 사업자,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주택품질보증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본 연구가 지향하였던 큰 원
칙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주택소비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충분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새로운 품질보증체계는 효율적이고 가능한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이전에 향후 우리나라의 
주택품질보증체계의 기본적인 틀을 구상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주택품질보증체
계의 틀이란 정부, 주택사업자, 소비자들이 향후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분담하
는가이다. 물론 어느 나라든지 법으로 주택의 하자보수책임은 정하고 있다. 다만 
하자보수책임을 이행하고 그 책임을 담보하는 방법에 있어 ‘규제중심의 품질보
증체계’와 ‘민간기업들에 의한 자발적인 약정에 의한 품질보증체계’로 구분 할 
수 있다. 전자는 기존의 우리나라 품질보증 모형이고, 후자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품질보증 모형이다. 
민간기업들의 자발적인 약정품질보증이 활성화되고 그를 통한 주택소비자 보
호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정부개입과 규제는 없는 것이 좋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여건과 주택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아직은 주택소비자 
104   
보호를 위한 정부의 규제적 수단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 규
제적 수단에 의한 품질보증은 아주 기본적인 수준의 품질보증이므로 소비자들을 
보다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품질보증 대상의 범위와 품질보증기간 을 확대
하는 등의 품질보증 수준의 제고가 필요한 바, 이러한 품질보증수준의 제고는 규
제강화를 통해 추진하는 것 보다는 주택사업체들이 능동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주택품질보증관련 규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 제도상의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기존 법령에서 정한 수준 이
상의 주택품질보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약정품질보증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
였다. 
기존 법정품질보증과 관련하여서는 하자가 과다하게 많이 발생하여 소비자 피
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붕 및 방수 등 일부 공종에 대한 보증기간 연장을 건의하
였고, 주택하자판정 전문기구의 설치, 하자보수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마련, 보
수보증금제도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약정품질보증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 가능한데 하나는 각 주택사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직접 품질보증 약정을 맺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주택품질보증기
구를 설립하여 소비자들을 위해 주택사업자의 하자보수(담보)책임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성화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러나 소비자보호 차원에서는 주택품질보증기구의 
설립이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였으며 외국사례 등을 참고하여 주택품질보
증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자동차시장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주택사업자들 간의 경쟁에 의해 기업들이 
법적인 최소기준 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보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소비자
보호는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택 산업의 특성상 모든 주택사업
자로부터 자동차시장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품질보증을 기대할 수
는 없을 것이나 우량주택사업자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하고 시장에서의 점
유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일부 적극적인 주택사업자들로부터는 보다 높은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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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품질보증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유도책과 
소비자들의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주택품질보증기구의 설립 등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들이 실현되기 위해서
는 건설교통부 뿐 아니라 재정경제부 등 여러 관련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며,  추
진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예상된다. 그러나 현 주택품질보증체계는 소비자
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품질보증체계를 도
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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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Issues and Policies of the Housing Warranty System for Consumer 
Protection 
Soon-Suk Bae, Hyeonsook Chun, Seung-Jong Kim
Housing defects are often detected after houses are sold to consumers. It 
takes few months in some cases but often takes years before consumers find 
defects.  The problems of housing quality may result in quite an amount of 
financial loss by consumers and may even threaten residents' safety and 
health. Therefore, a well designed housing warranty system is necessary to 
prevent such housing consumer problems.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re to evaluate the current housing warranty 
system in Korea and to suggest a more comprehensive and effective warranty 
system for consumer protection. Research methodologies employed include 
literature reviews, a questionnaire survey of government officials, scholars, 
housing constructors, insurance companies and citizen groups(NPO's). Also, 
workshops were held twice to take ideas from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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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report has seven chapters. The chapter one is an introductory 
part which includes background, objectives and methodologies of the study.  
In the chapter two, the causes of housing consumer problems and the need 
of an upgraded housing warranty system are discussed.  And two methods 
of housing warranty are introduced and defined, namely, 'legally required 
warranty' and 'voluntary contract based warranty'. 
In the chapter three, the legal provisions related with housing warranty are 
listed and explained in 「Constitution」, 「Civil Law」, 「Housing Act」, 
「Act of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llective Buildings」and 
「Construction Industry Act」. Also presented in the chapter is the automobile 
warranty system, in which quite aggressive warranties are issued based on 
voluntary contracts by auto makers to consumers. Auto makers often issue 
warranties with extended warranty periods than are legally required for some 
models to promote sales. Researchers of this study believe that such an 
warranty system would provide good implications to improve the current 
housing warranty system in Korea.    
In the chapter four, the statistics of housing defects reported to the Daehan 
Housing Warranty Corporation are summarized. Also, various cases of 
disputes  reported by consumers to the「Korea Consumer Protection Board」
are analyzed. Following such analysis of the statistics and the overall legal 
system,  problems of the Korean housing warranty system are delineated.
The chapter five reviews foreign housing warranty systems. The cases of 
U.K., United States, France and Japan are introduced. In order to find some 
implications for Korea, the following aspects of foreign cases are reviewed: the 
overall mechanism of housing warranty, the roles of intermediaries such as 
housing warranty institutions, the terms of warranty, the types of housing for 
warranty, housing quality control methods, the insurance system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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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 resolving system.
The sixth chapter is contributed to suggest a new housing warranty system 
in Korea along with policy recommendations. This chapter is consisted of four 
parts. The first part is about a new direction of the housing warranty system. 
There, two types of warranty system are discussed: one is regulatory method 
and the other is a voluntary contract method. After reviewing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two types of warranty system under Korean settings, a 
mixed type is suggested finally. It is because the mixed type can secure 
minimum levels of protection by regulatory means while voluntary contract 
method can extend consumer protection, promoted by competition in the 
market, beyond the level which laws require.   
In the second part of the chapter, suggestions are made on some changes 
in the legal framework, creation of housing defect guidelines and 
establishment of a institution which can make judicial judgements about 
housing defects.  Also recommended is extension of warranty periods of some 
housing parts in which many defects are reported within and after current 
warranty periods. Such parts include roof, waterproofing, windows and the 
sanitary system in the bathroom. Also recommended is to improve the method 
of financial guarantee to cover repair costs when housing builder get bankrupt 
or close business.
In the third part, it is recommended to establish 'housing warranty 
institution' which will work as an intermediary between housing consumers 
and home builders. The functions of the institution may include the following:
▪To register home builders that want the institution to cosign housing 
warranty with the institution
▪To set up standards of house designs, building materials, construction 
methods that registered builders must m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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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osign short-term(within 3 years) repair warranties and long-term 
(longer than 3years) repair insurance for builders
▪To issue warranties on housing performance such as noise proof and  
indoor air quality; repair warranties for extended periods than are 
required by laws; warranties for single-family detached housing; and 
warranties for remodelled and second-hand housing
▪Arbitrating function to resolve disputes between consumers and builders 
at initial stages.
▪Also recommended is that the housing warranty institution should 
collaborate with insurance companies to share financial risks.  
Besides, the research proposes actions that consumers, housing builders as 
well as the government should take to promote a private initiated warranty 
system based on voluntary contracts between individual housing builders and 
consumers. The chater seven is the final chapter and summarizes policy 
recommendation briefly again and concludes that the new warranty system 
should protect consumers more effectively and comprehensively, but should 
be market frien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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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1 : 주택품질보증에 관한 설문조사
주택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에게 가장 고가의 자산이며, 거주자의 안전과 건강
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건설할 당시 적정한 수준이상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
치들에도 불구하고 품질상의 많은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민법과 주택법에서 주택하자보수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앞
으로는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하자담보책임제도를 좀 더 적극적
이고 포괄적인 주택품질보증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의 많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합니다. 응답자 및 소속기관
명은 공개되지 않으며, 답변내용은 연구목적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
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첨부된 설문응답지에 기입하셔서 응답지만 팩스로 보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
 전화) 031-380-0312, 031-380-0304
 팩스) 031-380-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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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소속기관은 아래 중 어떤 것에 해당합니까? (      )
①학교, ②연구소, ③언론사, ④소비자단체, ⑤기타시민단체,⑥대한주택보증, 
⑦공사(주공, 도개공), ⑧정부, ⑨민간건설업체, ⑩설계 및 감리업체, ⑪관리공
단, ⑫관리사협회, ⑬전국아파트연합회, ⑭아파트신문, ⑮기타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민법 제580조에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대금감액청
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67조 
내지 617조에서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청구권, 손해배상청구
권, 계약해제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에 있어서의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 46조 
등은 하자보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시설
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을 대부분 1-2년으로 정하였고, 기초, 철근콘크리
트공사, 구조용 철골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 승강기 공사는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요한 구조내력부인 기둥, 내력벽의 경우는 10년으로 하
고, 보, 바닥, 지붕은 5년으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자보수
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거
나 지불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보수대상공사와 기간을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자보수 책임에 관한 기준은 소비자 보호차원
에서 바람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하고, 오히려 주택사업자에게 불공정하게 과
다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 기존의 제도의 수준이 적절하다
3) 하자보수 책임 대상과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일부 기준은 강화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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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항 1에서 1) 또는 3)으로 응답하신 분의 경우 그렇게 생각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 입니까?(             )
  
3.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책임과 관련하여 항상 하자판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
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택건설시공상의 과실에 의한 하자인
지 아니면 입주자의 사용상의 과실인지를 정하는 별도의 하자 판정기구 설
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필요하다.
2) 현재의 하자판정방식으로도 충분하다.(지자체→소비자보호원→법원(소송))
3) 현재의 방식에 한계가 있지만 새로운 판정기구가 설치된다고 해도 별로 나
아질 것이 없다
4) 기타(                                                      )
4. 현재 하자발생을 처리하기 위한 표준시방서가 없어서 정확한 비용산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자보수표준시방서에 의한 보수표준품셈이 필
요하다고 보십니까?
1) 필요하다.
2) 필요성은 있지만 하자의 성격상 표준품셈 마련이 불가능하다.
3) 필요하지 않다
4) 기타 (                                                       )
5.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에서는 주택사업자가 공사비에 3%에 해당하는 금액
을 예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금액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하
십니까?
1) 큰 비용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할 수 있고, 주택사업자가 사업부진등의 이
유로 업계에서 퇴출될 수도 있으므로 보증금의 금액기준을 상향조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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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상응하는 보험(보증)을 들어야 한다.
2) 지금 수준이 비교적 적절하며, 주택사업자가 업계에서 퇴출할 경우 피해액
이 크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기존의 보증금제도는 주택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줄 수 있으므로, 
보증금액 기준을 하향조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4) 잘 모르겠다.
6. 현재 단독주택은 공사 수급인과의 하자담보책임을 민법 또는 건설산업기본
법상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제도적 보호장치가 공동주
택에 비해 미약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단독주택을 분양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주로 개인들이 건설업자를 선정하
여 주택을 건설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는 없다.
2) 사실상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이므로 최소
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하자보수 대상공사 및 보수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3) 단독주택은 공동주택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의 보수책임이 정해져야 한다.
4) 잘 모르겠다.
7. 현재 하자보수보증금은 총공사비의 3%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비의 3%를 초과하는 하자가 발생하거나 사업주체가 파산하는 경우 등의 문
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이 있습니다. 3%의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충분  2) 충분  3) 보통  4) 부족 5) 매우 부족
◦ 8-16번 문항은 기존의 하자보수책임제도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
하는 새로운 주택품질보증체계가 도입될 경우 제도도입의 필요성과 보증의 
내용, 보증방법 등에 대한 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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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법에서의“주택하자”는 통상적으로 설계도와 시방서등에 따라 
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를 말하고 하자보수책임기간 동안에 발생하
는 문제에 대해 보수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신규 분양 공동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고주택 그리고 단독
주택에 대한 일정 수준의 품질 보증이 필요하고 또한 단순한 공사의 하자
에 관한 것 뿐 아니라 주요 주택의 성능(예, 세대간 차음성능, 실내공기의 
질, 에너지효율성)에 대한 사항도 보증을 할 필요성이 소비자보호차원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품질보증의 대상을 확대할 경우, 기존하자담보책임제도의 존
치를 전제로 한다면, 추가적인 품질보증사항에 대해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
과 민간자율에 맡기는 방안(약정에 의한 품질보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품질보증을 민간자율에 맡기는 경우에 있어서도 다시 
두가지 방법이 가능한데 하나는 민간사업자가 자발적․개별적으로 소비자
와 약정을 맺어 시행하는 방안과 주택사업체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민간품
질보증기구를 만들어 이 기구를 통해 품질을 보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방안으로는 기존 주택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 규정은 
폐지하고 민간사업자등이 주도하는 민간품질보증기구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주택사업자 협회 등 민
간기구들이 주택품질보증을 담당하고 공동주택 외에 단독주택과 중고주택
에 대한 품질보증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 희망업체에 한하여 소비자를 
위한 품질보증을 하되, 정부는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품질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금융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8. 위의 설명에서와 같이 기존 하자담보책임제도보다 확대된 품질보증제도 도
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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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간 필요하다
3) 별로 필요없다 
4) 전혀 필요없다
9. 주택 품질보증대상이 확대될 때, 기존하자담보 책임제도는 그대로 존치(일
부개선)되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추가적인 품질보증은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민간자율에 맡기는 곳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하다
2) 민간자율에 맡기는 것이 업체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효율적이
다
3) 기타 (                                                          )
10. 9번문항에서 “2)민간자율에.....”를 선택하신 경우 사업체의 개별적인 품질
보증이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주택사업체등이 참여하는 민간기구를 별도
로 만들어 품질보증체계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개별업체 자율적으로 약정에 의한 품질보증이 바람직하다(예, 자동차) 
2) 별도의 품질보증기구를 조직하여 보증업무를 담당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3) 기타 (                                             )
11. 위에 설명된 외국의 경우와 같이 주택사업자들(또는 협회)이 참여하는 품
질보증기구를 만들어 민간자율의 품질보증체제를 운용하고, 주택법에 의
해 강제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불보증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기
존 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외국의 예처럼 주택법에 의한 규제는 철폐하고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관
련 기구를 만들어 희망기업만 하자보수 보증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 경우 정부 또는 주택공공관련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하자 보수 보증
을 하는 업체에게 다양한 유인책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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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여건은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일을 완전 민간자율에 위임하기는 
아직 이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제도를 운용해야 하되 추가적인 품질 보증
에 대해서는 민간자율이 가능하다.
3) 기존 하자보수책임이건 추가적인 품질보증이건 민간자율에 품질보증을 맡
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앞으로 당분간 정부가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4) 기타 의견 (                                                  )
 
12. 만약 새로운 주택품질보증기구를 만든다면 성격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
니까?
1) 민간기관
2) 반관반민
3) 공공기관
13. 단계적으로 중고주택도 품질보증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은?
1) 찬성
2) 반대
3) 기타(                                   )
14. 단독주택도 새로운 품질보증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은?
1) 찬성
2) 반대
3) 기타(                                  )
15. 외국에서는 주택품질보증 또는 하자보수책임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보험회
사들의 주택보증보험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 보험회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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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니까?
1) 당연히 필요하다
2) 별로 필요성을 못느낀다
3) 잘 모르겠다.
16. 우리나라 여건상 주택품질보증에서 보험회사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
엇입니까?
1) 기존 경쟁사인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수수료가 너무 저렴해서 경쟁이 안되므
로
2) 보험회사에서 보증업무를 처리할 건축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3) 하자발생률이 너무 많아 리스크가 높고 사업성이 떨어지므로
4) 소비자의 무분별한 하자보수요구 때문에
5)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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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P  ․  P  ․   E  ․   N  ․   D  ․   I  ․   X
 부 록 2 : 전문가설문조사 결과
1.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보수대상공사와 기간을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자보수 책임에 관한 기준은 소비자 보호차원
에서 바람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소속
응답내용
계 공사 공무원 민간업체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보험회사
주택사업자에게 불공정하게 
과다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7.0 7.7 10.0 7.1 16.7 0.0 0.0
기존의 제도의 수준이 적절하다 39.5 46.2 20.0 64.3 16.7 22.2 40.0
하자보수 책임 대상과 기간을 
강화될 필요가 있음 53.5 46.2 70.0 28.6 66.7 77.8 60.0
2. 문항 1에서 1) 또는 3)으로 응답하신 분의 경우 그렇게 생각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3.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책임과 관련하여 항상 하자판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
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택건설시공상의 과실에 의한 하자인
지 아니면 입주자의 사용상의 과실인지를 정하는 별도의 하자 판정기구 설
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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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소속
응답내용
계 공사 공무원 민간업체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보험회사
필요함 75.6 71.4 66.7 67.9 75.0 100.0 60.0
현재의 
하자판정방식으로도 
충분함
8.1 14.3 22.2 7.1 0.0 0.0 20.0
새로운 판정기구가 
설치된다고 해도 별로 
나아질 것이 없음
15.1 14.3 11.1 25.0 25.0 0.0 0.0
기타 1.2 0.0 0.0 0.0 0.0 0.0 20.0
4. 현재 하자발생을 처리하기 위한 표준시방서가 없어서 정확한 비용산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자보수표준시방서에 의한 보수표준품셈이 필
요하다고 보십니까?
응답자소속
응답내용
계 공사 공무원 민간업체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보험회사
필요함 73.3 78.6 30.0 60.7 100.0 94.4 80.0
필요성은 있지만 하자의 
성격상 표준품셈 마련이 
불가능
25.6 21.4 70.0 35.7 0.0 5.6 20.0
필요하지 않음 1.2 0.0 0.0 3.6 0.0 0.0 0.0
기타 0
5.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에서는 주택사업자가 공사비에 3%에 해당하는 금액
을 예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금액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하
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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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소속
응답내용
계 공사 공무원 민간업체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보험회사
 보증금의 금액기준을 
상향조정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보증)을 
들도록 할 필요
75.9 78.6 70.0 67.9 66.7 88.9 100.0
지금 수준이 비교적 적절 20.7 21.4 30.0 25.0 33.3 5.6 0.0
 보증금액 기준을 
하향조정하거나 폐지해야 
함
2.3 0.0 0.0 3.6 0.0 5.6 0.0
잘모르겠다 1.1 0.0 0.0 3.6 0.0 0.0 0.0
6. 현재 단독주택은 공사 수급인과의 하자담보책임을 민법 또는 건설산업기본
법상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제도적 보호장치가 공동주
택에 비해 미약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소속
응답내용
계 공사 공무원 민간업체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보험회사
단독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
11.5 14.3 0.0 3.6 16.7 11.1 60.0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하자보수대상공사 및 
책임기간을 정해야 함
75.9 64.3 80.0 82.1 75.0 83.3 40.0
단독주택은 공동주택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의 보수책임이 
정해져야 함
12.6 21.4 20.0 14.3 8.3 5.6 0.0
잘 모르겠음 0.0 0.0 0.0 0.0 0.0 0.0 0.0
7. 현재 하자보수보증금은 총공사비의 3%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비의 3%를 초과하는 하자가 발생하거나 사업주체가 파산하는 경우 등의 문
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이 있습니다. 3%의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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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소속
응답내용
계 공사 공무원 민간업체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보험회사
매우 충분 12.6 14.3 0.0 21.4 16.7 5.6 0.0
충분 34.5 42.9 20.0 39.3 50.0 16.7 40.0
보통 49.4 42.9 70.0 39.3 33.3 66.7 60.0
부족 3.4 0.0 10.0 0.0 0.0 11.1 0.0
매우 부족 0.0 0.0 0.0 0.0 0.0 0.0 0.0
8-16번 문항은 기존의 하자보수책임제도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
는 새로운 주택품질보증체계가 도입될 경우 제도도입의 필요성과 보증의 내용, 
보증방법 등에 대한 문항입니다.
8. 위의 설명에서와 같이 기존 하자담보책임제도보다 확대된 품질보증제도 도
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소속
응답내용
계 공사 공무원 민간업체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보험회사
반드시 필요함 66.7 64.3 50.0 50.0 83.3 83.3 100.0
약간 필요함 27.6 28.6 50.0 39.3 16.7 11.1 0.0
별로 필요없음 5.7 7.1 0.0 10.7 0.0 5.6 0.0
전혀 필요없음 0.0 0.0 0.0 0.0 0.0 0.0 0.0
9. 주택 품질보증대상이 확대될 때, 기존하자담보 책임제도는 그대로 존치(일
부개선)되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추가적인 품질보증은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민간자율에 맡기는 곳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소속
응답내용
계 공사 공무원
민간업
체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보험회사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함
57.6 76.9 40.0 39.3 54.5 77.8 80.0
민간자율에 맡기는 것이 
업체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효율적임
41.2 23.1 60.0 57.1 45.5 22.2 20.0
기타 1.2 0.0 0.0 3.6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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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9번문항에서 “2)민간자율에.....”를 선택하신 경우 사업체의 개별적인 품질
보증이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주택사업체등이 참여하는 민간기구를 별도
로 만들어 품질보증체계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소속
응답내용
계 공사 공무원 민간업체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보험회사
개별업체 자율적으로 
약정에 의한 품질보증이 
바람직함(예, 자동차) 
22.0 20.0 33.3 22.7 12.5 28.6 0.0
별의 품질보증기구를 
조직하여 보증업무를 담당 
하는것이 바람직함
76.0 80.0 66.7 77.3 75.0 71.4 100.0
기타 2.0 0.0 0.0 0.0 12.5 0.0 0.0
11. 위에 설명된 외국의 경우와 같이 주택사업자들(또는 협회)이 참여하는 품
질보증기구를 만들어 민간자율의 품질보증체제를 운용하고, 주택법에 의
해 강제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불보증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기
존 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소속
응답내용
계 공사 공무원
민간업
체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보험회사
사업자 자발적 관련 기구 
만듦 17.4 14.3 10.0 25.0 8.3 11.1 50.0
현재처럼 운영, 추가적 
품질보증만 민간자율로 54.7 42.9 70.0 50.0 75.0 55.6 25.0
당분간 정부가 관장이 
바람직 27.9 42.9 20.0 25.0 16.7 33.3 25.0
기타 0.0 0.0 0.0 0.0 0.0 0.0 0.0
 
12. 만약 새로운 주택품질보증기구를 만든다면 성격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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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소속
응답내용
계 공사 공무원 민간업체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보험회사
민간 29.9 7.1 10.0 50.0 33.3 11.1 80.0
반관반민 29.9 50.0 50.0 7.1 41.7 38.9 0.0
공공기관 40.2 42.9 40.0 42.9 25.0 50.0 20.0
13. 단계적으로 중고주택도 품질보증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은?
응답자소속
응답내용
계 공사 공무원 민간업체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보험회사
찬성 66.7 57.1 70.0 64.3 91.7 66.7 40.0
반대 31.0 35.7 30.0 32.1 8.3 33.3 60.0
기타 2.3 7.1 0.0 3.6 0.0 0.0 0.0
14. 단독주택도 새로운 품질보증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은?
응답자소속
응답내용
계 공사 공무원 민간업체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보험회사
찬성 79.1 71.4 80.0 77.8 75.0 100.0 40.0
반대 17.4 21.4 20.0 22.2 8.3 0.0 60.0
기타 3.5 7.1 0.0 0.0 16.7 0.0 0.0
15. 외국에서는 주택품질보증 또는 하자보수책임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보험회
사들의 주택보증보험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 보험회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응답자소속
응답내용
계 공사 공무원 민간업체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보험회사
당연히 필요 75.9 57.1 80.0 71.4 100.0 72.2 100.0
별로 필요성 못 느낌 16.1 28.6 10.0 21.4 0.0 16.7 0.0
잘 모르겠음 8.0 14.3 10.0 7.1 0.0 11.1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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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우리나라 여건상 주택품질보증에서 보험회사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
엇입니까?
응답자소속
응답내용
계 공사 공무원 민간업체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보험회사
대한주택보증의수수료
가 너무 싸서 3.7 0.0 10.0 0.0 0.0 11.1 0.0
건축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15.9 14.3 0.0 21.4 16.7 11.1 20.0
리스크높음 56.1 50.0 70.0 46.4 41.7 77.8 0.0
소비자 무분별한 
하자보수요구 14.6 21.4 20.0 21.4 0.0 0.0 20.0
기타 4.9 7.1 0.0 3.6 8.3 0.0 20.0
 
